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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TAKEAWAYS
▢1 우리나라 초저출산은 그 수준(2021년 기준 OECD 최저, 홍콩 제외 세계 최저)과 

지속기간(2002년부터 1.3 미만 21년 지속) 면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
각한 수준인데, 특히 미혼율이 늘면서 이를 주도하고 있다. 인구구조 고령화
역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원인을 50년 시계에서
분해해 보면 저출산이 약 70%, 기대수명 연장이 30%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저출산‧고령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는 ‘성장’과 ‘분배’ 양면
에서 큰 어려움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효과적인 정책대응이 없는 경우
2050년대에 0% 이하의 성장세를 보일 확률이 68%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배
측면에서도 세대 내의 불평등 수준이 높은 고령층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경제
전반의 불평등도가 높아질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인구구조 고령화의 근본 원인인 초저출산(기여율 약 70%)의 원인을 다양한 층
위별로 분석한 결과(개인별, 시도별, 국가별 분석) 초저출산은 청년들이 느끼는 
높은 ‘경쟁압력‘과 고용‧주거‧양육 측면의 ‘불안’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
쟁압력을 많이 느끼는 청년일수록 희망자녀수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난 점과
경쟁압력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는 인구밀도가 시도별 및 국가별 패널분석에서
출산율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은 경쟁압력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개인
의 고용 상태(취업 여부, 정규직 여부)에 따라 결혼의향이 크게 차이나는 점과
설문 실험에서 주택마련비용에 대한 정보를 접한 그룹의 결혼의향이나 희망자
녀수가 낮게 나오는 점은 고용 및 주거 안정이 결혼‧출산 결정에 중요함을 보
여주고 있다. 실제 비정규직이 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향한 취업 경쟁이 심
화된 것으로 평가되며 주택가격도 급등하여 전반적으로 청년의 경쟁압력이 높
아지고 고용 및 주거 여건이 과거보다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고용·주거·양육 측면의 ‘불안’과 ‘경쟁압력’을 낮추기 위한 지원과 대책
이 필요하며 동시에 그 근저에 있는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점(노동시장 이중
구조, 높은 주택가격, 수도권 집중)을 개선하는 ‘구조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노인 빈곤문제는 고령층 내의 건강(근로가능 여부)-자산 측면의 이질성을 감안하
여 3대 축(근로소득 확충-부동자산 유동화-기초연금 보강)을 중심으로 맞춤형

targeted으로 접근해야 한다.

▢5 OECD 35개국 패널자료를 이용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효과적인 대책을 추
진하여 고용‧주거‧양육 여건을 개선하는 경우 출산율을 일정 부분 제고할 
수 있으며, 성장회계 분석 결과 이는 잠재성장률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 0.2 상승시 2040년대 잠재성장률 0.1%p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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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초저출산이 유례없는 수준으로 장기 지속되면서 인구구조가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1에서 2022년에는 0.78로 하락하였다. 국별

비교가 가능한 2021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OECD 38개국 중 최

저이며, World Bank에서 통계를 집계하고 있는 전세계 217개 국가 및 지역(특별행

정구, 자치구 등)을 통틀어 보더라도 홍콩(‘21년 0.77) 다음으로 최저이다. 이는 인구

가 천만명 이상인 곳으로 한정할 경우 우리나라가 최저 수준의 출산율임을 의미한

다. 저출산에 따라 인구구조가 급속하게 고령화되고 있다. 인구구조 고령화(65세 이

상 인구 비중)의 원인을 50년 시계에서 분해해 보면, 저출산이 약 70%, 기대수명 연

장이 약 30% 기여한 것으로 나타난다(우해봉, 2023).

2.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를 방치할 경우 ’성장과 분배‘ 양 측면에서 큰 어려움을 맞
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출산율 흐름에 따라 추세적인 성장률이 어떻게 변화할지

중첩세대모형으로 시산한 결과 2050년대에는 0% 이하의 성장세를 보일 확률이 68%

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배 측면에서도 세대 내의 불평등 수준이 높은 고령층의 비

중이 높아지면서 경제 전반의 불평등도가 높아질 것으로 분석되었다.

3. 2006년 이후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출산율이 지난해 사상 최저
치인 0.78로 하락하였고 올해는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1)되는바, 그 원인과 실효성 
있는 대책에 관해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고는 특히 다음에 초점을 맞추어 분

석하고자 한다.

• 인구구조 고령화의 핵심 요인인 ’초저출산의 근본적 원인‘은 무엇인가?

특히 본고에서는 다양한 층위에서 분석을 실시하고(개인, 시도, OECD 국가 단위

분석) 이렇게 다양한 분석이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한다. 개인별 분석에서는 경제적 비용과 그에 따른 심리적인 부담감이 미혼과 저

출산을 유발하는 메커니즘을 살펴보고, 시도별 분석에서는 지역별 패널자료를 구

축하여 출산율 결정요인을 살펴본다.

• 과연 어떤 정책을 통해 실질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해 갈 수 있는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발전단계에 있는 OECD 35개국의 2000-2021년 패널자료를

바탕으로 어떠한 정책과 경제‧사회문화 여건이 출산율 반등에 도움이 되는지 알

아보고자 한다. 아울러 고령화에 따른 시급한 현안 중 하나인 노인 빈곤 문제의

현황을 확인하고 적절한 접근법에 대해 논의한다.

• 출산율이 반등하는 경우 앞으로 성장잠재력은 과연 어느 정도 높아질 수 있는가?

성장회계를 이용하여 출산율 제고에 따른 효과를 정량적으로 확인해 본다.

1)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21.12)에 따르면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3, 2024년에는 0.70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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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구구조 고령화의 주요인인 초저출산의 원인을 다양한 층위별(개인, 시도, 국가 
단위)로 분석한 결과, 초저출산은 청년들이 느끼는 높은 ’경쟁압력‘과 고용‧주거‧양육 
측면의 ’불안‘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 경쟁압력 및 불안과 관련하여 청년 관련 통계를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이 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향한 취업 경쟁이 과거보다 심화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우리나

라 MZ세대는 다른 나라 MZ세대에 비해 생활비에 대한 우려와 불안이 큰 것으

로 나타났다. 경쟁압력의 중요성은 미시 데이터 분석에서도 확인되었는데 경쟁압

력 체감도가 높은 청년일수록 희망자녀수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또한 시도

별 및 국가별 패널자료 분석에서도 경쟁압력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는 인구밀도가

출산율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등 모든 분석에서 일관된 결과가 나타났다.

• 고용 불안의 경우 고용안정성에 따라 결혼의향이 크게 차이나는 점(취업을 못하거나

취업을 하더라도 비정규직인 경우 결혼의향이 낮음, 공공기관근무자·공무원은 높음),

국가별 패널분석에서 청년 고용률이 낮아지면 출산율도 떨어지는 점에서 확인되었다.

• 주거 불안의 영향력은, 설문 실험에서(전국 25-39세 2천명 대상) 주택마련비용에 대

한 정보를 접한 그룹의 결혼의향이나 희망자녀수가 낮게 나온 점과 시도별 및 국가

별 패널분석에서 주택가격이 높아지면 출산율이 하락하는 점 등에서 확인되었다.

• 양육 불안(양육환경, 양육비용) 역시 저출산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패널분석에서 육아휴직 실이용기간이 짧을수록 출산율이 낮게 나타났으며, 개인

별 분석에서는 자녀에 대한 지원 의무감이 강한 청년일수록 결혼의향과 희망자녀

수가 낮게(적게) 나타났다.

분석결과는 초저출산이 ‘청년들이 느끼는 높은 경쟁압력과 불안’과 관련 깊음을 시사한다.

[그림 1.1] 초저출산의 원인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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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혼 사유, 무자녀인 사유를 당사자에게 설문한 결과(전국 25-39세 미혼자 및 무

자녀인 기혼자 총 2천명 대상, ’22.9월), 당사자들 역시 미혼, 무자녀인 이유로 각

각 ‘결혼하고 싶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취업, 생활안정, 집마련 문제 등)’, ‘양

육비용이 부담되어서’ 등 어려운 고용·주거·양육 여건을 1순위로 들고 있음을 확

인하였다. 한편 결혼과 자녀에 대한 청년들의 가치관도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반드시 결혼할 필요가 없다’거나 ‘반드시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

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크게 늘고 있으며 비혼출산에 동의하는 비율도 늘고 있다.

5. 이러한 분석결과에 비추어 볼 때 고용·주거·양육 측면의 ‘불안’과 ‘경쟁압력’을 낮
추기 위한 ‘지원’과 그 근저에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는 ‘구조정책’이 필요하
다. OECD 35개국 패널자료를 이용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관련 정책을 추
진하여 우리나라의 고용‧주거‧양육 여건을 개선하는 경우 출산율을 일정 부분 제고
할 수 있으며, 성장회계 분석 결과 이는 잠재성장률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합계
출산율 0.2 상승시 2040년대 잠재성장률 0.1%p 제고). 현재 OECD 대비 크게 낮은

‘가족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양육에 대한 부담과 불안을 낮출 필요가 있으며 ‘실

질적인’ 일-가정 양립이 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 아울러 변화하

는 가치관에 맞추어, 현재 부모 및 법률혼 중심의 정상가정을 전제로 하는 지원체계

에서 ‘아이 중심의 지원체계’로 나아가야 한다.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신생아가 있는

경우 청약자격을 부여하는 신생아 특공(내년 시행 예정)이 그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더욱 근본적으로는 높은 경쟁압력과 고용·주거 불안의 근저에 있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고(→일자리에 대한 경쟁압력과 불안 완화) 수도권 집중을 낮출 필

요가 있으며(→경쟁압력을 낮추고 수도권 집중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완화), 높은 주

택가격 및 이와 연계된 가계부채 문제를 안정화하는 구조정책이 필요하다.

구조정책과 함께 저출산 대응 예산을 늘리고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표 1.1] 저출산 완화를 위한 정책 제언과 예상 효과1)

구조정책
가족 지원 예산

대폭 확대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환경 조성
아이 중심의
지원 체계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주택가격 하향 안정
 (가계부채 안정화)
▪수도권 집중 완화
▪교육과정에서의 경쟁압력

완화

⇨청년층(15-39세) 고용률
(58.0%)이 OECD 34개국 평
균 수준(66.6%)으로 높아
질 경우1): 출산율 +0.12

⇨주택가격하향 안정화(-4%) 
시1): 출산율 +0.002

▪OECD 34개국 평균(2.2%)에 
크게 못 미치는 GDP대비 
가족 관련 지원예산을 확대
(한국 19년 1.37%, 20년 
1.55%) 

⇨GDP대비 가족 관련 지원예
산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일 경우1): 출산율 +0.06

〮〮▪OECD 최하위권의
  육아휴직이용률 등을 제고

〮⇨육아휴직 실이용기간(법정
가능기간 52주 x이용률 
19.8%)을 OECD 34개국 평
균 수준 (69.4주 x 88.4%)으
로 높일 경우1): 출산율 
+0.10

▪부모 및 법률혼 중심의 정
상가정 위주의 지원 체계

 →아이중심의 지원 체계로 
전환

 예) 신생아특공 :혼인 여부
와 관계없이 2년 이내 임
신·출산했던 사실을 증명
하면 자격부여

▪다양한 가정형태에 대한 
제도적 수용성 제고

  주: 1) OECD 35개국 패널 고정효과모형에 근거한 시산치이며, 통계는 2019년 기준임(상세 내용은 5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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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편 단기 시계에서는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에 노동인력, 산업
구조, 연금, 재정 등이 소프트랜딩 할 수 있도록 ‘적응’하여야 하며, 특히 노인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노동인력 측면에서는 여성, 외국인, 고령층, 로봇

을 활용하여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여야 하며, 노동인력 감소로 모든 산업을 현수준으로

끌고가기 어려운 만큼 신성장 고부가가치 산업에 ‘선택과 집중’할 필요가 있다. 연금‧재

정은 지속가능성을 재점검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속히 구조개선을 도모해야 한다.

한편 인구구조 고령화와 관련하여 가장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인 노인 빈곤문제는 고

령층 내의 건강(근로가능 여부)-자산 측면의 이질성을 감안하여 다음의 3가지 축을 중

심으로 접근해야 한다. (i) 근로가능 계층에는 고령자 고용촉진과 고용환경 개선을 통한

근로소득 증대를 통해, (ii) 고자산 계층의 경우 부동자산의 유동화를 통해, (iii) 근로불

가 및 저자산 계층은 기초연금을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맞춤형targeted으로 접근해

나가야 한다.

고령화에 따른 시급한 현안인 노인 빈곤문제는 이질성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접근해야 한다.

[표 1.2] 노인빈곤 완화를 위한 정책 방향

근로가능 계층
▽

근로소득 증대

고자산 계층
▽

부동자산 유동화

저자산-저소득 계층
▽

사회안전망 강화

고령자 고용촉진
고용환경 개선

주택 연금 활성화 기초연금 강화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하거나 
재채용되도록 유도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계속 고
용, 재채용 제도 필요 

▪고자산-저소득 계층의 현금흐름  
개선 가능

▪다양한 옵션 부여, 주택의 상속 
가능성 제고 등 고려

〮〮▪저소득-저자산 계층에는 기초연금
을 집중 지원

▪기초연금 인상시 소득 하위 
20-30% 계층에 한하여 인상하는 
방안 고려

7. 본고는 다음의 순서로 구성되었다. 2장에서는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의 특징을

살펴보고 요인 분해를 하였다. 3장에서는 효과적인 정책대응이 없을 경우 저출산·고

령화가 향후 성장과 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본다. 4장에서는 인구구조

고령화의 근본 원인인 저출산의 원인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통계분석(청년의 고

용, 소득 여건의 시계열적 변화 등) 후에 개인단위 분석(경쟁압력 체감도, 고용안정

성 등의 영향), 청년대상 실험 결과(주택마련비용에 관한 정보 제공이 결혼의향 등

에 미치는 효과) 그리고 시도단위 패널분석 결과를 소개한다. 5장에서는 국가단위

패널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어떤 변인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정책을 통해 출산율이 얼마나 제고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 6장에서는 구체적인 대

책에 관하여 논의하고, 이러한 대책을 통해 출산율이 올라갈 경우 잠재성장률이 얼

마나 제고될 수 있는지 정량적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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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 현황과 특징

8. [저출산 특징 ① 이례적 수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2)은 2021년 0.81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저이며 전세계(217개 국가‧지역)에서는 홍콩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이는 전세계 평균(2.3명), 인구 대체 수준의 출산율(2.1명), OECD 회원국 평균(38개

국, 1.58명)에 크게 못 미치며,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0명3) 미만이다. 

World Bank에서 통계를 집계하고 있는 전세계 217개 국가 및 지역4)을 통틀어 우리

나라보다 출산율이 낮은 곳은 홍콩(‘21년 0.77명)이 유일하다. 즉 국가 단위로 한정

하거나 인구가 천만명 이상인 곳(92개)으로 한정하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다. 2022년에는 0.78명으로 더욱 하락하였다(그림 2.1).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1명 미만인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  하락 속도가 매우 빠름

[그림 2.1] 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1)  [그림 2.2] 합계출산율 추이1)

  주: 1) 가임여성 1명당 명
자료: OECD

  주: 1) 가임여성 1명당 명
자료: World Bank

9. [특징 ② 이례적 하락 속도 및 지속기간] 또한 저출산의 진행 속도가 매우 가팔라 
합계출산율 감소율이 전세계 1위이며, 지속기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20년 이상 
초저출산을 기록한 인구 1천만명 이상의 유일한 국가이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은 1960년 5.95명에서 2021년 0.81명으로 약 86.4% 감소하여 전세계(217곳)에서 가장

큰 폭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다(그림 2.2). 지속기간 면에서도 이례적이다. 우리나라는

2) 여성 1명당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3) 인구학자인 조영태(2021)는 1명 미만의 출산율이 얼마나 이례적인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그동안 

전 세계 인구학자들이 던져온 질문 중 하나가 ‘인구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국가에서 합계출산율이 1.0 이하
로 내려갈 수 있을까?’였는데,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나라가 보여주고 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전염병 창
궐이나 전쟁, 체제 붕괴를 겪지 않는 한 0점대의 합계출산율은 인구학에서 거의 불가능한 숫자로 여겨졌다. 
그런 출산율을 기록한 우리나라는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일까?”(p.9)

4) World Bank가 국가Country로 분류하고 있는 곳으로, 나라가 아닌 지역(자치구 등), 연방국, 보호국 등도 포함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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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이후 2022년까지 21년간 1.3명 미만의 초저출산lowest-low fertility5)을 기록하였다.

20년 이상 초저출산을 경험한 국가 및 지역은 세 곳에 불과하며(홍콩, 마카오, 한

국), 인구 1천만명 이상인 곳으로 한정하면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20년

이상 초저출산을 경험한 나라가 된다.

10. [요인 분해: 미혼 증가가 주도] 출산율 하락은 1) 혼인율 하락 2) 혼인후 무자녀 
증가 3) 유자녀 기혼여성의 평균 자녀수 감소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출산율 하락은 장기시계에서 보면 혼인율 하락이 주도하고 있다(이철희 2012, 2019; 
Hwang 2023).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혼인관계에서 출산이 이루어지므로(2022년

혼인외 출생아 비중: 3.9%) 미혼율 증가는 출산율 하락으로 직결된다. 실제로 25-49

세 여성의 미혼율을 살펴보면 1990년에는 8.0%로 매우 낮았으나 2020년도에는

32.9%로 크게 증가하였다6). 특히 30대 여성의 미혼율은 2020년 기준 33.6%로 30대

여성인구의 1/3은 미혼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3). 또한 혼인은 했지만 자녀를 갖

지 않는 가정의 비중도 크게 증가했다. 25-49세 기혼여성 중 무자녀 비중은 2010년

6.0% 수준이었으나 2020년에는 14.3%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30대의 경우 동 비중

은 같은 기간 7.1%에서 20.3%로 더욱 크게 증가하였다(그림 2.4). 마지막으로 혼인하

고 출산도 한 여성의 평균 자녀수를 살펴보면 2000년 2.69명에서 2020년 2.26명으로

약 16% 가까이 감소했다. 특히 일한다고 답한 여성의 경우 동 기간 2.62명에서 2.00

명으로 평균 자녀수가 약 24% 감소하여 일과 출산(및 육아)의 양립 문제가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5).

우리나라 저출산은 유배우 비율 하락과 외연적 변화가 주도

[표 2.1] 저출산의 요인 분해

 저출산의 세부 원인 분 해 (1)1) 분 해 (2)2)

▪혼인을 하지 않는 경우 (미혼 증가) ▪유배우 비율 ▪외연적 변화
 (Extensive margin; 0 or 1)▪혼인하였으나 무자녀인 경우 (유배우 무자녀 증가)

▪유배우 출산율 

▪자녀가 있으나 자녀수 감소: 3자녀→ 2자녀, 1자녀 등
▪내연적 변화
 (Intensive margin; 1-2-3)

  주: 1) 이철희(2012, 2019)는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원인을 유배우 비율(혼인율)과 유배우 출산율로 나누어 보았는데, 
장기시계에서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 감소는 유배우 비율의 하락, 즉 미혼율 증가에 의해 견인되었음을 보였다. 

      2) Hwang(2023)은 출산의 외연적 변화extensive margin와  내연적 변화intensive margin로 나누어 보았는데, 분해 결과 우리나
라의 저출산은 외연적 변화, 즉 혼인을 하지 않거나 혼인하더라도 자녀를 갖지 않는 여성의 증가에 의해 주도
되고 있으며 특히 미혼율 증가와 관련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생의 경우 40세 기준 미혼율이 14%로, 무
자녀 비율(22%)의 많은 부분을 설명하였다. 

5) Kohler et al.(2002)는 1.3명 미만의 합계출산율을 초저출산lowest-low fertility으로 명명했는데, 그 아래로 출산율이 
하락한 경우가 드물고 동 출산율 지속시 45년 뒤에는 인구가 절반으로 감소하는 점에 주목하였다. 다만 동 
임계치는 임의적arbitrary이라는 비판도 존재한다(Goldstein et al. 2009). 

6) 동 연령의 미혼율 증가는 청년층의 사회진출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초혼 연령이 증가하는 것에도 영향을 받
았을 것으로 보인다. 4년제 대졸 직장인 3.7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입사원의 평균연령은 1998년 25.1
세에서 2020년 31.0세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인크루트 자체 조사). 초혼 연령 역시 1990년 남성 27.8세, 
여성 24.8세에서 2021년에는 남성 33.7세, 여성 31.3세로 증가하였다(통계청 인구 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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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율 급증 추세 결혼은 했지만 무자녀인 가구 증가  평균 자녀수도 하락세

[그림 2.3] 여성 미혼율 추이1) [그림 2.4] 기혼여성 중 무자녀 비중 [그림 2.5] 유자녀 기혼여성 평균 자녀수1)

  주: 1) 여성중 미혼 인구 비중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주: 1)출산경험이 있는 기혼여성의자녀수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11. [고령화 특징 ① 전세계 1위의 진행 속도] 저출산으로 인구구조가 급속도로 고
령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라는 극단적 인구구
조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중은 2022년 기준 전체 인구

의 17.5%이며 2025년에는 20.3%로 초고령사회(고령인구비중 20% 이상)에 진입할 것

으로 예상된다. 이는 2018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약 7년만으로 이미 초고령사회

에 진입한 OECD 국가(‘21년 기준 17개국; 일본 10년, 이탈리아 18년) 중 가장 빠르

다. UN Population Prospects(202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령인구비중은 2046년부터

일본을 넘어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 되며, 2062년에는 홍콩을 제치고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진행 속도에 있어서도 전세계에

서 가장 빠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2020-2070년 중 고령인구비중 증가폭이 가장 큰 나

라는 우리나라로 전망되었다(2020년 15.8% → 2070년 46.5%, +30.7%p)7).

한국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 전망 한국은 2046년부터 고령인구비중 OECD 1위 전망

[그림 2.6] OECD 국가들의 고령인구비중1) 비교 [그림 2.7] 고령인구비중 전망 추이1)

  주: 1) 2022년 기준 총 인구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
자료: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22 revision

  주: 1)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OECD 3개국과 비교
자료: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22 revision

7) UN(2022)이 인구전망을 발표하는 전세계 총 236개 국가 및 지역Country/Area 중 지역으로 분류되는 
Saint-Barthélemy(프랑스령, 인구 9천명 내외)만이 우리나라보다 고령인구비중 증가폭이 크다(‘20년 9.9%→
‘70년 45.6%, +35.7%p). 즉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의 증가폭이 가장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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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고령화 특징 ② 높은 노인빈곤]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기준 노인빈곤율8)은 
40.4%로 OECD 국가(평균 14.5%) 중 최고 수준이다(그림 2.9). 이승희(2023)에 따르

면 특히 초고령자의 노인빈곤율이 심각한데, 1940년대 전반 출생자의 빈곤율은

51.3%, 1930년대 후반 출생자의 빈곤율은 56.3%로 나타났다.

OECD 1위의 고령화 진행 속도 OECD 1위의 노인빈곤율

[그림 2.8] 고령인구(65+) 비중 증가폭 전망 [그림 2.9] 가처분소득 기준 노인빈곤율1)

자료: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22 revision   주: 1) 2018년 이후 이용 가능한 OECD 35개국의 최신 연도 
자료 기준.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미만) 기준

자료: OECD

13. [요인 분해: 저출산이 주도] 인구구조 고령화의 원인을 저출산과 기대수명 연장
으로 분해해 보면 저출산이 약 70%, 기대수명 연장이 약 30% 기여한 것으로 나타
났다. 우해봉(2023)에 따르면 출산율을 1970년 수준으로 고정하고 기대수명만 연장

되었을 경우 고령인구(65세+) 비중이 1970년(3.1%) 대비 2020년에는 3.8%p, 2070년

에는 13.1%p 증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망률(기대수명)을 1970년 수준

으로 고정하고 출산율 하락효과를 추정할 경우 1970년 대비 고령인구비중이 2020년

8.5%p, 2070년 30.7%p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저출산이 고령화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2.10)9).

8) 가처분소득 기준의 상대적 빈곤율로 66세 인구 중 전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인구의 비중을 의미한다. 
9) 시기별 기대수명 및 합계출산율은 다음과 같다. 2070년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1.12) 중위 추계 기준으로 

시산하였다.

    

구분 1970 2020 2070

기대수명 62.3 83.5 91.2e

합계출산율 4.53 0.78 1.2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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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하락 및 노년부양비 증가, 미래소득 불확실
성 확대에 따른 소비성향 하락 등이 장기적으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10년대만 해도 70%를 상회했으나 그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70년에는 40%대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2.11). 또

한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고령인구 비율인 노년부양비의 경우 2022년 기준 24.6명으

로 OECD 평균 수준(27.8명)을 소폭 하회하고 있으나 2070년에는 100.6명까지 상승

하여 생산가능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상황이 올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10).

고령화에는 저출산이 크게 기여 향후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꾸준히 하락할 전망

[그림 2.10] 인구구조 고령화 기여도분해 결과1)  [그림 2.11] 생산가능인구, 1960-2070년1)2)

  주: 1) 국제인구이동이 없다고 가정하고 분해한 결과
자료: 우해봉(2023)

  주: 1) 2021년 중위추계 기준
     2) 전체 인구 대비 15세-64세 생산가능인구  비중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1.12)

10) Kotschy and Bloom(2023)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한국이 고령화로 인해 성장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
로 분석되었다. 동 연구는 OECD 국가에 대해 2020~50년의 인구구조 변화 및 경제성장률을 추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구구조 변화가 미래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2020~50년 중 1인당 소득 증가율의 변화폭)을 분
석하였다. 



Ⅲ. 중장기 심층연구

67

3. 저출산·고령화의 영향

성장: 출산율의 불확실성으로 저성장 리스크 확대

15. 현 시점 이후 출산율의 불확실성(분포)에 따라 성장의 불확실성(분포)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살펴보기 위해, 향후 우리나라 출산율 경로의 불확실성을 저출산 국가(9
개국)의 출산율을 분석한 모형을 토대로 계측하였다. 구체적 과정은 다음과 같다.

아래와 같이 출산율의 불확실성을 계측

[표 3.1] 출산율의 분포 생성 과정

① UN의 시계열 모형을 참고하여 출산율 변화 모형을 추정: ∆  
  ․  우리나라의 출산율(‘22년 0.78)은 전세계적으로 진행된 인구변천이 완료된 이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기수렴 출산율 수준인 1.4~1.6을 현저히 하회11). 이를 감안, 우리나라처럼 장기간 1.5 이하의 저출산을 지속
하고 있는 9개국의 출산율 흐름을 분석한 결과, 상기 1차 자기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분석됨 

    (분석 9개국: 한국, 홍콩, 싱가포르, 마카오, 대만, 일본,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  동 모형에 따르면 장기 수렴 수준(∆→)의 출산율은 1.14임(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1.12)의 2070년 중위 

추계(1.21)와 저위 추계(1.02) 사이에 해당)

② 계수(α, β)의 분포에서 표본을 추출
③ 향후 50년간의 오차항의 표본 추출
④ 향후 50년간의 출산율 궤적을 도출
 → 동 과정을 1,000번 반복, 1,000개의 출산율 궤적 도출(그림 3.1)
⑤연령별(0-99세) 장래인구의 확률분포를 도출
 → 동 과정을 1,000번 반복, 1,000개의 인구구조 생성

16. 효과적인 정책대응이 없어 우리나라 출산율이 모형 상의 확률적 경로를 밟는다
면 인구감소가 가속화되면서 2070년에는 90%의 확률로 연 1% 이상의 인구 감소가 
발생하고 동일한 확률로 4천만 이하로 총인구가 감소할 것이다.

향후 출산율 경로의 불확실성 향후 총인구의 불확실성
[그림 3.1] 출산율의 확률적 전망1) [그림 3.2] 총인구의 확률적 전망1)

  주: 1) 짙은 음영은 50% 예측구간을, 옅은 음영은 80% 구간을 각각 표시
자료: 자체추청 (UN(2022) 및 통계청(2021) 원시데이터 활용)

11) UN은 최근(2022)의 인구 전망에서 2100년경 전세계의 인구변천이 완료된 국가의 출산율 수준을 1.62로 전망
하였고 시애틀에 소재한 워싱턴 대학 부설 Institute for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Vollset 외, 2020)에서는 
2020년에 발표한 전세계 인구전망에서 장기 수렴 출산율을 1.41(1.35~1.47, 95% 예측구간)로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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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저출산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대응이 없다면 우리나라 추세성장률은 2050년대에
는 68%의 확률로 마이너스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었다.
• 이는 다음의 과정을 따라 도출한 결과이다. 앞서 추출한 1,000개의 인구구성의 확

률분포를 세대중첩모형overlapping generations model12)에 적용한 후 전이균형transitional equilibrium13)

을 도출하여 2070년까지의 추세성장률을 추정하였다. 출산율을 제외한 거시 및

고용 측면의 불확실성은 없다고 가정하였으며 총요소생산성은 2020년부터 매년

고정적으로 0.7% 증가한다고 전제하였다. 동 TFP 전제치는 타 기관14)의 가정치와

유사한 수준이다.

출산율 불확실성에 따른 총생산 
변이는 2040년대 후반에 발현 

출산율의 불확실성으로 
추세성장률(실질)의 불확실성 확대

 2050년대에는 추세성장률 감소 
가능성 

[그림 3.3] 실질 GDP의 확률적 추계1) [그림 3.4] 추세성장률의 확률적 분포1) [그림 3.5] 추세성장률  0%이하 확률1)

  주: 1) 짙은 음영은 50% 예측구간을, 옅은 음영은 80% 구간을 각각 표시
자료: 자체시산 (UN(2022) 및 통계청(2021) 원시자료 이용) 및 OECD(2023)

• 현 시점 이후의 출산율 불확실성은 2045년 이후부터 추세성장률의 불확실성으로

연결되는데(그림 3.4), 이러한 시차가 있는 것은 새로운 인구가 출생 이후 생산활

동에 본격 참여하기까지는 약 20년 이상의 시차가 있기 때문이다.15) 출산율 변이

에 따른 실질GDP 규모의 변화폭이 2060년대 중반에는 ±2.5%((그림 3.3)에서 중앙

값 대비 짙은 음영의 변화폭)에 이르는 등, 출산율은 향후 우리 국민경제의 규모

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추세성장률이 0% 이하를 보일 가능성은

2050년 50.4%에서 2059년에는 79.0%로 점증하며 2050년대(2050-59) 평균으로는

68%로 추정되었다. 2060년(80.1%) 이후에는 동 확률이 80%를 상회하였다. 단, 이

상의 논의는 향후 효과적인 정책대응 등 우리나라의 제반 여건에 큰 변화가 없다

는 것을 전제한 것이며, 전망이 아니므로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12) 이병주(2022)에 근거한 동 모형은 각 시기에 0세~99세까지 인구가 생존하는 모형이다. 가계는 19세에 노동
시장에 진입하며 나이에 따라 이질적인 행태를 보이며 노동, 소비, 저축 등의 경제활동을 영위한다. 노동생
산성은 연령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기업은 자본과 노동을 이용하여 소비재를 생산하며, 정부는 사
회보장제도를 운용한다.

13) 인구구성의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경제가 궁극적으로 새로운 인
구 및 경제의 균형steady-state에 도달하는 과정상의 균형인 전이균형을 풀어야 한다. 이후 각 전이균형에서 계
산된 GDP를 장래 GDP에 대한 확률분포의 표본으로 간주하여 성장률 분포를 구하였다.

14) KDI(김지연 외, 2022)는 0.7~1.3%, 국회예산정책처(2022)는 1%, 금융연구원(장민·박성욱 2021)은 0.59% 수준
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국내총생산 추계에 적용한 바 있다.

15) 본 모형은 현실을 반영하여 개인은 19세부터 생산활동에 참여하기 시작(노동시장 진입)한다고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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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 고령화로 소득 불평등 심화 전망16)

18. 인구구조 고령화는 가계의 소득불평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경제주체

들 간 상이한 교육수준 등 소득수준을 좌우할 수 있는 생애 초기 조건들의 영향이

연령 증가에 따라 누적됨에 따라 노년인구의 비중이 커질수록 경제 전반의 소득불평

등도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문헌으로 Deaton·Paxson(1994)이 고령층

일수록 동일 연령집단 내 소득·소비 불평등도가 높아진다는 결과를 제시한 이래 여

러 후속 연구들도 이러한 가설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17).

19. 우리나라의 가계동향조사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고령층일수록 동일 
연령 집단 내18) 소득불평등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이들 고령층 인구비중이 높아
지면 경제 전반의 소득불평등도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의 연령집단별 소득

타일지수19)를 보면 전 조사기간에 걸쳐 60세 이상 고령층부터 집단 내 소득불평등도

가 급격히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으며(그림 3.6), 실증분석 결과20) 고령화에 따라 동일

출생연도집단 내 가구간 불평등도가 상승하는 연령효과age effect가 40세 중반 들어 유

의해지고, 50대 후반부터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7).

60세 이상부터 집단 내 소득불평등도가 빠르게 상승 연령효과가 50대 후반부터 가파르게 상승

[그림 3.6] 연령대별 소득불평등도 추이1) [그림 3.7] 소득불평등1)의 연령효과2)

0
10

20
30

30 35 40 45 50 55 60 65 70 75
연령(세)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주: 1) 소득불평등도는 2인 이상 도시 가구의 시장소득 기준 타일지수Theil index로 시산
     2) 영역 및 점선은 연령별 추정치의 95% 신뢰구간  
자료: 가계동향조사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추정

16) 본 절은 BOK 이슈노트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와 소득불평등｣(2023.6)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임을 밝힌다. 

17) Ohtake·Saito(1998)는 일본의 1980년대 소비불평등 증가의 절반이 고령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홍석철·전
한경(2013), 윤종인(2018)은 우리나라에서 고령화가 가계의 소득불평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18) 인구구조 변화의 소득불평등에 대한 영향은 상이한 연령층 간 평균 소득수준이 벌어지는 연령집단 간

between-group 효과와 동일 연령집단 내 가계 간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연령집단 내within-group 효과로 구분할 수 있
으며, 본고는 연령집단 내 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19) 지니계수와 같이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0이면 완전 평등을, 클수록 불평등도가 높은 것을 의미
하며, 본고에서는 가독성을 위해 타일지수에 100을 곱하였다(최대값: 100 X ln(N), N은 가구수). 

20) 각 연령별 소득불평등 지수에 대해 출생연도집단효과cohort effect, 조사연도효과year effect를 통제한 채 동일 출생
연도집단의 연령 증가에 따른 불평등도 변화 효과를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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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동 추정 결과에 따르면 연령집단 내 불평등도가 높은 고령층 인구비중의 확대
가 1996~2021년중 우리 가계 전체 소득불평등(시장소득 기준) 상승의 약 30%를 설
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별로는 최근으로 올수록 연령효과의 소득불평등 기여

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2).

고령층 인구비중의 확대가 1996~2021년중
우리 가계 전체 소득불평등 상승의 약 30%를 설명

향후 고령화 진전시 소득양극화도 심화

[표 3.2] 인구 고령화의 소득불평등1) 변동 기여도 [그림 3.8] 연령효과에 따른 소득불평등도1) 전망

1996~2006 1996~2021

타일지수 변동(A) 4.67 10.15

연령효과(B) 0.99 3.25

기여율(B/A, %) 21.2 32.1

 주: 1) 시장소득 기준 (시장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
득+사적이전소득-사적이전지출)

 자료: 가계동향조사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추정

 주: 1) 타일지수 기준, 가처분소득 = 시장소득 
+공적이전소득 (연금 등)-공적이전지출(조세, 
사회보험 등)

 자료: 가계동향조사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추정

21.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2021.12)를 토대로 소득불평등도의 향후 경로를 전망한 결
과, 향후 10년간(2021~2030년)의 연령효과에 따른 불평등지수 상승폭이 과거 20년간
(2001~2020년) 누적된 연령효과의 2/3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었다(그림 3.8). 향후

20년간(2021~2040) 연령효과는 과거 20년간 누적효과 대비 1.3배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

었으며 향후 30년간(2021-50) 연령효과는 과거 20년간 누적효과 대비 1.9배에 달할 것으

로 추산되었다. 다만 소득 재분배 효과가 반영된 가처분소득 기준21)으로는 이보다 완만

한 상승이 예상된다. 따라서 고령층의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고령층 내 소득불평등이 상당 부분 은퇴에 따른 근로 및 사업소득 격차 확대에 기인하

므로 고령층의 은퇴 후 재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 및 일자리 연계 인

프라 확충 등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향후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빠

르게 감소할 경우 고령층의 노동공급 확대가 불가피하므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임금

및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21)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 시산한 타일지수를 사용하여 연령효과를 추정한 후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를 반영하
여 향후 불평등도를 전망하였다. 다만 본 분석은 현 세대와 다음 세대 고령층의 소득 및 자산구조가 동일하
다는 가정을 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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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초저출산의 원인

개요 및 이론적 배경

22. 본 절에서는 다양한 분석을 통해 초저출산 문제는 결국 ‘청년’들이 체감하는 높은 
‘경쟁압력‘과 ’불안‘(고용, 주거, 양육에 대한 불안)과 관련 있으며 이것이 결혼과 출산
의 연기와 포기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인다. 먼저 다양한 통계를 통해 청년의 경제적

사정이 과거 대비 어떻게 변해왔고 경제적 상황에 대한 청년들의 주관적 인식은 어떤

지 살펴본 후, 청년대상 설문실험, 회귀분석 등을 통해 ‘경쟁압력’과 고용·주거·양육 측

면의 ‘불안’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엄밀하게 확인한다(표 4.1).

분석 결과는 ‘경쟁압력’과 고용·주거·양육 측면의 ‘불안’이 저출산의 주원인임을 시사한다.

[표 4.1] 분석결과 주요 내용

분류 분석 결과 관련 요인

 청년 관련
통계 분석

·청년의 고용기회(고용률) 자체는 과거보다 늘긴 했으나, 여타 OECD 국가에 비해서
는 현저히 낮은 수준

·고용의 질은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면서 과거보다 저하
·양질의 일자리(정규직, 대기업)를 향한 경쟁이 과거보다 심화
·청년층의 근로소득 증가세는 상대적으로 부진, 부채는 급증

고용‧소득
부진

일자리 경쟁
심화

주
관
적
 인
식

국제비교
설문조사

·2022년 46개국 MZ세대 2만3천명 설문 결과(딜로이트)
·우리나라 청년들(MZ세대)은 여타국 청년들에 비해 생활비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높음
높은 불안

불평등과 
미래기대

·전국 청년 2,000명에 대한 서베이(2022.9-10월, 마크로밀엠브레인 의뢰)
·청년들은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부의 대물림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
  (→ 불평등 심화는 상대소득을 낮추어 저출산 유발(Easterlin의 상대소득 이론))
·다수의 청년들이 자녀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현재보다 저하될 것으로 전망

미래에 대한 
비관적 기대

개
인
단
위
 미
시
적
 분
석

청년대상
설문 및 
실험

(2천명,

2022.9, 

한국갤럽)

·경쟁압력 체감도가 높은 청년일수록 희망자녀수가 유의하게 적음
 (→경쟁이 심한 환경에서는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면서 출산 기피(Sng et al.(2017))

경쟁압력

·(무작위통제실험) 주택마련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접한 그룹은 여타 그룹에 비해 결
혼 의향과 희망자녀수가 유의하게 낮음

주거불안

·고용안정성에 따라 결혼의향이 차별화: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취업을 하더라도 비
정규직인 경우 결혼의향이 크게 낮음

고용불안

·자녀에 대한 지원 의무감이 강한 청년일수록 결혼의향과 희망자녀수가 유의하게 
낮음

양육불안

·미혼 사유, 무자녀 사유를 미혼자와 무자녀인 부부에게 질문한 결과 당사자들은
‘결혼하고 싶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취업, 생활안정, 집마련 문제 등)’, ‘양
육비용이 부담되어서’ 등 어려운 여건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못하고 있다고 응답

고용, 주거, 
양육비 문제

16개 시도별
패널자료 
분석

·‘주택전세가격’및 경쟁압력과 연관성이 높은 ‘인구밀도’가 출산율에 유의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인구밀도
(경쟁압력), 
주거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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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본고의 결과는 결혼 및 출산에 관한 선행 연구 결과와 대체로 부합하는데, 기존 연
구는 상대적인 소득, 고용안정성, 자산, 경쟁압력 등 다양한 요인이 결혼 및 출산에 영향
을 미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22).
• Gary Becker(1973, 1974; 1992년 노벨상 수상)는 결혼 및 자녀수에 관한 의사결정이

‘효용극대화’ 측면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는데, 동 이론에 따르면 현 세대의 소득수준

이 과거보다 높아졌더라도 자녀수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Becker는 부모가 자녀수

quantity뿐만 아니라 자녀의 질적 수준quality(인적자본 수준)으로부터도 효용을 얻는다고

보았으며, 질적 수준은 자녀에 대한 교육투자 등에 영향받는다고 보았다.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자녀의 질적 수준에 대한 요구가 가파르게 오른다면, 예산제약 하에서 자

녀수는 감소할 수 있다. 자녀수를 줄이는 대신 집중적으로 교육비를 투자하여 자녀의

질적 수준을 높이려 하기 때문이다. 한편 결혼 역시 ‘효용극대화’의 관점에서 분석한

Becker의 이론은 결혼에 따른 비용과 편익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살펴볼 필요성을 제

기한다.

• Easterlin(1966, 1976)의 상대소득 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절대적인 소득금액보다 ‘기대수준 대비 상대 소득’이다. 특히 Easterlin은 청년들

이 결혼‧출산 의사결정 시 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경험한 부모세대의 풍요로움에 기준
점을 둔다고 보았다. 즉 부모세대보다 상대적으로 풍요로움relative affluence을 누리는 청년

세대는 자녀를 많이 가지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기피한다

고 보았다. 그는 특히 일자리 경쟁이 심해지면 부모세대와 비슷한 생활수준을 유지하

기 힘들기 때문에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고 보았다.

• Oppenheimer(1988, 2000)의 ‘결혼시장 탐색 모형search model of marriage market’에 따르면 고

용의 불확실성 증가는 결혼 연기로 이어질 수 있다. 동 이론에 따르면 고용이 불안정

해지는 경우, 청년들은 자신의 미래가치가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더 나은 조건

의 배우자를 만나려 하기 때문에 결혼 연기로 이어진다.

• Schneider(2011)는 결혼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부wealth가 축적되거나 기대되어야 결혼에

이를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는데, 이 가설에 따르면 남녀 모두 소득이 높고 자산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확률이 높아진다.

• Sng et al.(2017), 장대익외(2020)는 경쟁압력에 주목하였는데, 이들에 따르면 사회적

경쟁이 심한 환경에 사는 개인은 자신의 성장과 비교우위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면서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기피하면서 저출산이 유발된다. 한편 인구학, 생태학, 경제학

등 다양한 학문에서도 경쟁압력과 연관성이 높은 인구밀도가 저출산에 큰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이 오래 전부터 받아들여지고 있다. Easterlin(1976)은 토지의 가치 상승으로

인한 인구 유입, 그로 인한 인구밀도 증가는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인구학자인 Lutz and Qiang(2002)은 187개 국가의 패널자료(1960-1990)를 통해 인구밀

도가 높을수록 출산율이 유의하게 낮아짐을 회귀분석을 통해 보인 바 있다.

22) 주요 실증분석 결과는 남윤미・황인도(forthcoming), 조성호・변수정(2020), 김성준(2015), 정병삼(2021), 박진
백(2021, 2022), 조성호・문승현(2021), 이삼식(2006). 임병인・서혜림(2021), 박종서 외(2021), 박선영・이재림
(2022)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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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분석: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소득여건도악화23)

24. [고용 여건] 청년에게 주어지는 경제적 자원의 핵심인 일자리를 보면 고용률이 과
거보다 소폭 상승하긴 하였으나, OECD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표 4.2). 우리나라
15-29세 고용률은 2022년 46.6%로 OECD 평균(54.6%)보다 크게 낮다24). 대학 졸업 나

이와 결혼 연령대를 감안하여 25-39세 고용률을 보아도, 우리나라는 75.3%로 OECD

평균(87.4%) 대비 12.1%p 낮다.

• 이하의 논의에서 청년 고용관련 통계는 통계청 기준인 15-29세 기준으로 제시하되,

청년의 취업-결혼-출산 등 생애과정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최대 39

세까지의 통계도 보조적으로 제시하였다25).

청년층 고용률이 주요국 대비 크게 낮음 

 [표 4.2] 청년층(15~29세) 주요 고용 지표(%)

우리나라 OECD 평균

1995 2000 2010 2020 2021 2022 2022
15-29세 고용률 46.4 43.4 40.4 42.2 44.2 46.6 54.6
15-29세 실업률 [4.6] 8.1 7.9 9.0 7.8 6.4 8.9

<참고>
 25-39세 고용률 72.0 70.4 70.8 72.7 73.0 75.3 87.4
 15-39세 고용률 58.1 55.9 54.9 56.9 58.0 60.3 65.3

 15~64세 고용률 63.5 61.5 63.4 65.9 66.5 68.5 69.4

  주: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이며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자 비율임. 우리나라는 생산가능인
구에서 현역 군인(의경 포함)은 제외하므로 군입대 여부는 산술적으로는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1995년 실
업률은 구직기간 1주 기준, 2000년 이후의 통계는 구직기간 4주 기준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995년은 원시자료 이용 자체계산)

• 청년층의 취업 준비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다. 졸업 후 첫 취업에 소요되는 기간은

크게 늘지 않았으나(10~11개월) 대학 졸업에 걸리는 기간은 취업준비를 위한 휴학

이 늘면서 비교적 크게 증가하였다(2007년 46개월 → 2022년 52개월, +6개월). 이

에 따라 결혼 등 생애과정의 이행도 늦어지고 있다.

취업준비 기간의 장기화와 만혼 증가

 [표 4.3] 청년층(15~29세) 대졸자의 졸업 관련 지표 및 우리나라 평균 초혼 연령

1990 2000 2007 2010 2020 2021 2022

대학졸업 소요기간(월) - - 46 48 51 51 52

대졸자 중 휴학 경험자 비중(%) - - 36.3 39.8 47.0 48.1 46.6

휴학사유 중 취업·자격시험준비 및
어학연수·인턴 등 현장경험의 비중(%)

- - 24.7 33.9 40.0 36.5 37.2

대졸자 중 취업경험자의
첫 취업 평균 소요기간(월)

- - 10 10 10 10 11

 초혼 연령(세)
남 27.8 29.3 31.1 31.8 33.2 33.4 33.7
여 24.8 26.5 28.1 28.9 30.8 31.1 31.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매년 5월 기준) 및 ｢인구동향조사｣

23) 본 절은 ‘청년층 젠더갈등의 경제적 요인 분석’(김종숙·황인도 외, 2023)의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작성하였다.

24) 15-29세 고용률이 낮은 것은 우리나라 대학진학률이 OECD 최고 수준인 것과 일부 관련 있다. 
25) 법령에 따른 청년의 연령은 통계청의 연령기준과 다른데, 청년기본법(2020.8.5. 시행)은 “19-34세”로, 서울

시 등 다수의 지자체는 “19-39세”로 청년을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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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청년층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등 일자리의 질적인 면도 악화되었다(표 4.4). 청년
층(15~29세)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2003년 31.8%에서 2022년 41.4%로 상

당폭 증가(9.6%p)하였다. 국별 비교가 가능한 임시직 근로자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

는 27.3%(2022년 기준)로 자료가 이용가능한 OECD 34개국 중 2번째(1위: 네덜란드,

27.7%)로 높아 고용안정성이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고용노동부 2023)26).

비정규직 비중은 지난 20여년간 꾸준히 상승, 여타 국가보다 임시직 비중이 높음

 [표 4.4] 연령대별 비정규직 비중 및 임시직 비중(%)

비정규직 비중1)1)1) 임금근로자 중 임시직2) 비중

2003 2010 2020 2021 2022 2023 한국(‘22) OECD 평균(‘22)
15~29세 31.8 33.5 39.9 42.1 41.4 .. - -

30세이상 32.9 33.0 35.6 37.6 36.7 .. - -

전 연령 32.6 33.1 36.3 38.4 37.5 37.0 27.3 11.3
(15-39세) - (27.6) (30.4) (31.7) (30.9) .. - -

 주: 1) 해당연령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 해당 연령 임금근로자 전체 × 100. 비정규직은 ① 한시적 근로자(계약직, 
무기계약직 등) ② 시간제 근로자(주당 36시간 미만 근로자) ③ 비전형 근로자(파견, 용역, 특수형태 근로자 
등)를 말함

    2) OECD의 임시직temporary employment은 ‘고용의 한시성’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비정규직보다 좁
은 개념이며 국별로 기준에 다소간 차이가 있음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 기준), OECD Labor Force Statistics

• 이와 관련하여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는 노동시장 이

중구조와 관련이 깊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란 양질의 1차 노동시장(대기업, 정규

직)과 열악한 2차 노동시장(중소기업, 비정규직) 간 격차가 확대되고 노동이동이

단절된 상태를 의미한다. 비정규직 대비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2004년 1.5배 수

준에서 2023년 1.9배로 확대되었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제조업 임금 격차도 2000

년 1.5배 수준에서 2022년 1.9배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

  [표 4.5]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 중소기업 간 격차(임금 근로자 기준)

2000 2004 2010 2020 2021 2022 2023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월평균, 만원)

정규직 - 176.9 229.4 323.4 333.6 348.0 362.3

비정규직 - 115.3 126.0 171.1 176.9 188.1 195.7

격차(배) - 1.5 1.8 1.9 1.9 1.9 1.9

평균 근속기간(월)

정규직 - 69 77 97 96 97 98

비정규직 - 24 24 29 29 30 32

격차(배) - 2.9 3.2 3.3 3.3 3.2 3.1

국민연금 가입률(%)

정규직 - 72.5 78.5 88.0 88.8 89.1 88.0

비정규직 - 37.7 38.1 37.8 38.4 38.3 38.4

격차(배) - 1.9 2.1 2.3 2.3 2.3 2.3

▪ 대기업-중소기업간 제조업 
임금격차

격차(배) 1.5 1.8 1.8 1.7 1.8 1.9 ..

  주: 정규직-비정규직 자료는 매년 8월 기준, 대기업은 300인 이상 기준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 기준),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체계산

26) 다만 정규직의 해고가 용이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고용안정성이 열악하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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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행할 확률이 과거보다

크게 낮아지는 등 1-2차 노동시장 간 이동은 더욱 어려워졌다. 이는 청년들이 한

번 비정규직으로 고용될 경우 동 고용형태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음을 의미한다27).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의 고착화

  [표 4.6] 임금근로자의 일자리 이행률 (%, 전연령 기준)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2021

비정규→정규 11.7 8.0 8.4 8.9 6.0 5.7 4.8 3.5 3.7

임시 →상용 23.2 11.8 13.9 14.5 14.9 11.4 8.3 6.0 7.2

일용 →상용 7.2 6.5 5.4 4.0 4.4 3.0 3.7 3.5 4.4

중소 →대기업 5.3 4.2 4.0 3.3 2.3 2.5 2.9 2.2 3.3

      주: 전년도 고용지위 대비 변화 확률(일자리 1년 이행률). 예) 전년도 조사 당시 ‘비정규직’이었으나  금년도에
는 ‘정규직’이라고 답한 응답자들의 비율이 2006년에는 11.7%이며 2021년에는 3.7%임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이용 자체계산

26. [일자리 경쟁]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 위한 취업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
라 취업 스트레스를 느끼는 청년이 늘고 있다. 신입사원 채용실태조사에 따르면

2010년대 후반까지 취업경쟁률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상승하였다(2008년 26.3:1 → 
2017년 35.7:1). 2017년 이후에는 수시채용이 늘어나며 동 조사가 중단됨에 따라 수치

를 확인할 수 없으나, 경력직 중심의 채용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할 때 청년들의 취

업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최근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N=2,469명, 2022.9월), 응답자들은 취업 준비과정의 어려움 중

‘경력직 선호 등에 따른 신입 채용 기회 감소(28.2%)’를 가장 많이 꼽았다28).

대졸 신입사원 취업경쟁률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상승
최근에는 경력직 위주의
채용으로 취업에 어려움 가중

[그림 4.1] 대졸 신입사원 취업경쟁률 (전체 좌측, 규모별 우측)1)  [그림 4.2]  채용 동향 조사 결과2)

  주: 1) 전국 300여개 기업 조사 결과(2008년 345개, 2013년 325개, 2015년 377개, 2017년 312개 기업 조사). 동 조사는 비
정기 조사로, 2017년 이후에는 채용방식의 변화 등으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2) 300~999인 규모의 기업 188곳 조사 결과
자료: 한국경영자총협회, ｢신입사원 채용실태조사｣; 인크루트 ｢2022년 채용동향｣

 

27) 임금이 높은 대기업(300인 이상)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의 10.7%에 불과하며 89.3%는 중소기업 일자리이다
(2022년 경제활동 인구조사, 취업자 비중 기준).

28)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전국 4년제 대학 재학생 및 졸업(예정)자 2,469명을 대상으로 2022.9.15.-30일 실시한 ｢
2022년 대학생 취업인식도 조사｣ 결과이다. 같은 조사에서 대학생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은 대기업
(20.4%), 중견기업(19.0%), 공사 등 공기업(17.8%), 정부(공무원)(16.2%), 중소기업(11.9%) 순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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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취업 스트레스 증가

 [표 4.7] 취업 스트레스 경험 여부(15~29세 구직자 및 실업자 대상 조사)

2016년(N=376) 2018년(N=306) 2020년(N=321)

        경험(%) 40.4 45.7 53.6
        무경험(%) 59.6 54.3 46.4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2007 14차(2020) 조사 기초분석보고서｣

27. [소득 여건] ‘24~40세’(‘19년 기준 MZ세대 연령대)의 경제적 상황을 타 연령대와 
비교해 보면, 근로소득 증가세는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반면 부채는 급증하였다.

24~40세의 근로소득 증가세는 상대적으로 부진, 총부채는 빠르게 증가

[그림 4.3] 연령대별 근로소득1) [그림 4.4] 연령대별 총부채1) [그림 4.5] 부동산가격 추이2)

  주: 1) 실질 기준이며, 기혼 임금근로자(상용직, 일용직) 기준임. MZ세대는 통상 1980년생 ~2000년대 중반 태생을 말
하나, 여기에서는 근로소득과 부채를 보기 위해 경제활동을 시작한 1980-1996년생(2019년 기준‘24~40세’)으
로 한정. X세대는 1965~75년생, BB세대는 1955~64년생으로 정의

     2) 매매지수는 2017.11월=100. 전세지수는 2021.6월=100
자료: ｢한국노동패널｣ 원자료 이용 자체계산, 통계청(실거래가 및 전세가격지수)

청년의 주관적 인식: 생활비 걱정이 많고 미래에 대해 비관적

28. [국제비교 설문조사] 주관적 인식 면에서도, 우리나라 MZ세대는 생활비와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가 여타국 MZ세대 대비 큰 편이다(2022년 46개국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 MZ세대는 생활비와 미래 재정상황에 대한 우려가 높음

[그림 4.6] MZ세대가 가장 우려하는 사항 1~2위1) [그림 4.7] MZ세대의 재정상황 관련 설문 결과1)2)

  주: 1) 46개국의 MZ세대(1983-2003년생) 총 23,220명을 대상으로 2021.11~2022.1월 설문조사한 결과(M세대 8,412명, Z세
대 1만4,808명 조사). 한국의 경우 501명 조사(M세대 201명, Z세대 300명)

      2) 표기된 진술에 ‘동의하는 편’ 또는 ‘강력 동의한다’고 답한 비율
자료: 딜로이트, ｢글로벌 2022 MZ세대 서베이｣(2022.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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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불평등 인식과 미래세대에 대한 기대] 현재의 청년들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부의 
대물림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며 자녀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신의 세대보다 높아지
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전국 청년 2,000명 조사 결과). Easterlin(1966, 1976)의 상

대소득 이론에 따르면 불평등 심화는 저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는 청년들의 실제소

득이 기대소득에 못미치는 경우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거나 기피한다고 보았다. 구체적인

설문결과는 아래와 같다.

•한국은행은 조사업체(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하여 전국 20~39세 청년 2천명을

대상으로 2022.9.30.~10.5일 중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결과, 응답자의 84.9%는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졌다

고 평가하였으며, 87.4%는 향후 10년간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보다 심각해질 것으

로 전망하였다.

•청년의 67.8%는 개인 노력에 의한 계층이동 가능성이 적다고 보았다29).

•청년의 61.6%는 자신의 세대보다 자녀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지지 않을 것

으로 보았는데, Becker and Barro(1988)의 출산 모형에 따르면 이러한 비관적 기대

는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30).

지난 10년간 불평등이 심각해졌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

노력에 의한 계층이동 가능성을 낮게 보며 
자녀세대의 지위가 하락할 것으로 우려

[그림 4.8] 지난 10년간 
불평등 심화정도1)

[그림 4.9]  향후 10년간 
불평등 심화정도1)

[그림 4.10] 개인노력에 의한 
계층이동 가능성1)

[그림 4.11]  자녀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1)2) 

 주: 1) 지난 10년간(향후 10년간) 한국사회 일반의 사회경
제적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졌다고(심각해질 것이라
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5점 척도, 매우·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전혀 그렇지 않다)

자료: 한국은행이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하여 설문조사

주: 1) 한국사회에서 노력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한 응답(매우·비교적 높다, 매
우·비교적 낮다, 모르겠다)

    2) 한국사회에서 현재 자신의 세대보다 자녀세대의 사
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한 응답(매우·
비교적 높다, 매우·비교적 낮다, 모르겠다)

자료: 한국은행이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하여 설문조사

•한편 객관적인 통계로 보더라도 우리 사회 전반의 불평등도 및 청년세대 내 불평

등도가 낮지 않은 수준으로 판단된다(Box 1 참조).

29) 관련하여 응답자의 83.5%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교육 등을 통해 자녀에게 대물림된다고 응답하였다.
30) Becker and Barro(1988)는 이타적인 부모를 상정하여, 부모가 자녀수와 자녀의 복지 수준wellbeing으로부터 효용

을 얻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동 모델은 앞으로 자녀가 행복하게 자랄 것이라는 확신이 적은 경우 출산율이 
저하될 것임을 예측하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부모의 기대expectation도 자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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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단위 미시분석(설문실험): 경쟁압력과 고용·주거·양육 불안이 주 원인31)

30. [경쟁압력] 청년 대상 설문조사(전국 25-39세 남녀 2천명, 2022.9월 갤럽)를 통
해 경쟁압력을 측정한 후 실증분석한 결과, 경쟁압력 체감도가 높을수록 희망자녀수

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32)33). 경쟁압력 체감도가 높은 그룹의 평균 희망자녀수(0.73

명)는 경쟁압력 체감도가 낮은 그룹의 평균 희망자녀수(0.87명)보다 0.14명(-16.1%) 적

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등을 통제한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경쟁압력이 높을수록 희망자녀수가 낮아지는 관계가 유의하게 도출되었다.

경쟁압력 체감도 측정
경쟁압력 체감도가 높을수록 
희망자녀수 적음

회귀분석OLS 결과도 유사

[표 4.8]  경쟁압력 측정 지표1) [그림 4.12]  경쟁압력 체감도별 평균 
희망자녀수1)2)3)   [표 4.9]  회귀분석OLS 결과1)2)

 경쟁압력 (1-5 답변의 합, 5~25점)

1. 나는 내주변에 너무 많은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2)

2.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면 다른사
람과의 경쟁을 피할 수없다2)

3. 나는 남들보다 뒤쳐질까봐 불안한 
마음이 든다2)

4.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은 것을 원하는 
경쟁자들이 많다2)

5. 성공하기 위해서는 서울이나 수도권
에 살아야 한다2)

　 (1) (2)

희망자녀수
(0-3명)

희망자녀수
(0-3명)

　 　 　

경쟁압력
-0.023*** -0.021***

(0.006) (0.006)

성, 연령, 
혼인상태,교육

O O

여타통제변수 O

 N 2,000 2,000
 R-sq 0.100 0.105

 주: 1) 문항 내용은 장대익 외 (2020)의 
경쟁지각 및 경쟁에 따른 불안을 
측정하는 질문을 이용

    2) 5점 척도로 응답. 매우그렇다=5
점, 대체로 그렇다=4점,..., 전혀 그
렇지 않다=1점

 자료:한국은행이 한국갤럽에 의뢰, 
25-39세 2천명(미혼자 1천명, 무
자녀인기혼자1천명)을 대상으로 
2022.9월 실시한 설문조사 이용

주: 1) 미혼자는 결혼의향이 없으면 희
망자녀수=0 처리. 전체 평균은 
0.80명

  2) 전체 설문응답자의 경쟁압력인
식 중앙값(18점, scale 5~25)을 
기준으로 경쟁압력 체감도가 낮
은 집단(<18)과 높은집단(>=18)으
로 구분. p-value는 1% 수준에서 
두 집단의 평균이 유의하게 다
름을 의미(양측 검정 기준)

   3) 막대바는 95% 신뢰구간

 주: 1) ( )는 강건표준편차
      *** p<0.01
    2) 여타 통제변수는 소득, 주관적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의미

31) 본 절은 남윤미·황인도(forthcoming)에 기반하여 작성하였다. 

32) 출산의향과 결혼의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함께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와는 달리 
대부분의 출산이 결혼을 통해 이루어져 혼인 감소가 저출산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혼인외 출생아 비중을 
보면 2020년 기준 OECD 평균 42%인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 2.9%, 2022년 3.9%에 불과하다.

33) 본고에서 출산 의향 등 ‘의향intentions’에 주목하는 것은 이러한 의향이 실제 출산 행위actions와 매우 관련이 
높다는 이론적・실증적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사회심리학자인 Ajzen(1985)의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에 따르면 의향 혹은 의도intentions는 행동actions을 낳는 근본적인 동인이며, Duvander et al.(2020)는 스웨덴 
860쌍을 추적연구한 결과 출산의향이 있었던 커플의 5년 이내 실제 출산비율은 75.7%인 반면 출산의향이 
없었던 커플의 5년 이내 실제 출산비율은 8.8%에 불과함을 보였다. 한편 결혼 의향도 실제 혼인율과 강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남윤미·황인도 forthco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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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주거 불안] 실험을 통해 경제적 비용(주거비·교육비·의료비) 중 특히 어떤 요인
이 저출산을 유발하는지 분석한 결과, 세 비용 중 ’주택마련 비용에 대한 부담‘이 결
혼·출산 의향을 낮추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설문실험에서는 25-39세 성인남녀 2천 명(미혼자 1,000명, 무자녀인 기혼자 1,000

명, 2022.9월 갤럽)을 무작위로 4개 그룹으로 나누어 무작위통제실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을 실시하였다. 어떠한 처치도 하지 않고 결혼의향, 출산의향, 희망자녀수를 물어

본 그룹과,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관련 질문과 정보를 각각 먼저 제공하여 이들

비용요인을 먼저 연상하게 한 후 결혼의향 등을 물어본 3개의 그룹을 비교하여 무

작위정보처치Randomized information treatment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무작위통제실험에서는 어떤 그룹에 속하여 어떤 처치treatment를 받을지가 무

작위random로 배정되기 때문에, 여타 속성은 거의 동일한 상태에서 오직 관심변수

(처치 여부)의 차이로 인해 결과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볼 수 있어 관심변수(처

치 여부)의 순수한 효과treatment effect를 식별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처치에 따른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본 연구는 결혼·출산 의향 관련 국내외 문헌 중 무작위통제실험 방법론(예:

Coibion et al., 2022)을 최초로 적용한 연구이다. 각 그룹별로 질문한 내용과 제

공한 정보는 동일하지만 순서는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다.

응답자를 4개의 그룹 중 하나로 무작위 배정

[표 4.10] 무작위통제실험 설계1)2)

  통제그룹 (500명)

 ∎결혼의향, 희망자녀수

 ∎주거비 질문(3)・정보

 ∎교육비 질문(3)・정보

 ∎의료비 질문(3)・정보

 ∎취업상태 등

  처치그룹 1 (500명)

 ∎주거비 질문(3)・정보

 ∎결혼의향,희망자녀수

 ∎교육비 질문(3)・정보

 ∎의료비 질문(3)・정보

 ∎취업상태 등

  처치그룹 2 (500명)

 ∎교육비질문(3)・정보

 ∎결혼의향,희망자녀수

 ∎주거비질문(3)・정보

 ∎의료비질문(3)・정보

 ∎취업상태 등

  처치그룹 3 (500명) 

 ∎의료비 질문(3)・정보

∎결혼의향, 희망자녀수

 ∎주거비 질문(3)・정보

 ∎교육비 질문(3)・정보

 ∎취업상태 등

주: 1) 의료비는 플라시보 처치효과Placebo treatment(Coibion et al. 2022)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가하였다. 결혼 및 출산 의
향과는 연관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비 관련 질문을 넣음으로써 실험자 수요 효과Experimenter demand effect(실험
자의 가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반응하는 피실험자의 행태)가 결과를 왜곡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
가하였으며, 확인 결과 동 문제는 없었다.

   2) 그룹간 인구통계 속성(성,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은 동질적인 것으로 나타났다(Pearson chi 검정 결과).

•실험결과, 주거비를 연상케 한 그룹의 결혼의향은 43.2%로 여타 세 그룹(48.5%)보

다 5.3%p 유의하게 낮았다. 이 같은 차이는 여러 변수(성, 연령, 학력, 소득 등)를

통제한 후에도 유지되었다.

•주거비 처치에 따른 결혼의향 하락은 특히 주택가격이 높은 특별·광역시에 거주하

고 있는 응답자에게서, 그리고 주택마련에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 응

답자에게서 크게 나타나 예상과 부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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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 비용을 연상한 그룹의 결혼의향이 유의하게 낮으며 희망자녀수도 적음

[그림 4.13] 무작위통제실험 그룹별 결혼의향자 비중1)2)

(미혼자 1천명: 47.2%)
[그림 4.14] 무작위통제실험 그룹별 희망자녀수1)2)

(유자녀 희망자 986명: 평균 1.61명)

주: 1) T1에는 주택마련에 걸리는 기간, 준비정도 등을 질문(3개)하고, 관련정보(PIR 8.4년)를 제공한후 결혼의향 등 질문
   2) 막대바는 95% 신뢰구간

•주택마련 비용에 대한 부담은 희망자녀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자녀를 가질 의향이 있는 미혼자 및 기혼자(총 986명)의 희망자녀수를 보면

주거비 처치그룹은 1.54명으로 여타 세그룹(평균 1.64명) 대비 0.1명이 적었으며 동

차이는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회귀식을 통해 다양

한 변수(성, 연령, 학력, 소득)를 통제한 후에도 유지되었다. 한편 결혼 의향, 유자

녀 의향이 없는 경우 희망자녀수를 0명으로 처리하여 전체 2,000명을 비교해도 결

과는 유사하였다. 주거비 처치그룹 500명의 희망자녀수는 평균 0.72명으로 나머지

1,500명의 희망자녀수(0.82명)보다 0.1명 적었고 이는 5%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처치그룹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 및 질문

[표 4.11] 그룹별 처치 내용

분류 질문 내용 제공 정보

1. 주거비 
처치그룹

1) 우리나라에서 부모님 도움 없이 집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2) 자가 주택을 갖기 위해 어느 정도 자금 준비가 
되어있는지

3) 신입 직장인이 월급을 모아 신혼집 비용을 마련
하는 데 몇 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는지

·평균적인 근로자 가구가 급여를 전액 저축할 경우 
아파트(33평)를 마련하기까지 걸리는 기간(PIR, 
2021.1분기 기준): 수도권의 경우 10.4년, 지방은 
4.9년, 전국 평균은 8.4년

2. 교육비
처치그룹

1) 아이 양육시 사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2) 초등학생의 적정 사교육비
3) 고등학생 1인당 예상 사교육비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양육비: 0-6세까지 6년간의 
양육비는 4,360만원, 초등학교 6년간 5,650만원, 중
고등학교 6년간은 6,620만원 (2021년 보건사회연구
원 자료)

3. 의료비 
처치그룹

1) 갑작스런 의료비 지출에 대비해 따로 저축을 하
거나 따로 보험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2) 그렇다면 얼마를 저축하거나 민간보험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3) 예상 암 치료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1인당 진료비: 연간 
499만 2천원 (2021년)

결혼의향 및 
희망자녀수

(공통)

·‘장래에 결혼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의향이 있는 경우=1, 의향이 없거나 잘 모르겠다=0 처리
·미혼자 1천명 중 결혼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중은 47.2%로 나타났으며, 자녀를 가질 의향도 있는 미혼

자의 비중은 33.7%, 약 1/3에 불과
·기혼자 포함 2천명 전체의 희망자녀수는 평균 0.80명(결혼의향 또는 유자녀의향이 없는 경우 0명 처리)
·유자녀 의향자(986명)로 한정하면 희망자녀수는 평균 1.6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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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고용 불안] 취업 여부, 고용 안정성 역시 결혼의향을 통해 출산율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한국갤럽 서베이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취업자의

결혼의향(49.4%)은 비취업자(38.4%)에 비해 평균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취업자라 하더라도 비정규직인 경우(36.6%)에는 오히려 비취업자보다 결혼의향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공공기관 근무자이거나 공무원인 경우 결혼의향이

58.5%로 현저히 높았다. 이는 취업여부 및 고용안정성이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계는 회귀식Probit을 통해 여타 변수를 통제하고

난 후에도 유사하게 도출되었다.

결혼의향:　취업자↑, 공공기관근무자・공무원↑, 
비정규직↓

 회귀분석Probit 결과도 유사

[그림 4.15]  고용상태별 결혼의향 비중1)2) [표 4.12]  회귀분석Probit 결과1)2)

　 (1) (2)

결혼의향 결혼의향 
(취업자 한정)

주거비 처치 -0.048** -0.069**
(0.021) (0.030)

취업여부 0.204***
-

(0.046)

파트타임·계약직 -0.140*** -0.072*
(0.042) (0.039)

공공기관·공무원 -
0.074***
(0.025)

여타통제변수 O O
 N 1,000 797

  주: 1) ‘장래에 결혼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중(그 외 의향이 없다, 잘 모르겠다 선택 가능)

     2) 막대바는 95% 신뢰구간

  주: 1) 계수는 델타기법Delta Method에 따른 평균한계효과Average 

marginal effects를 의미. 괄호안은 클러스터표준편차(연
령, 성별 수준)을 의미, *** p<0.01, ** p<0.05, * 
p<0.1

     2) 여타통제변수는 성, 연령, 교육수준, 소득 등

여타 분석결과도 고용 안정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 절의 시도별 패널자료

분석에서는 실업률이 높아지면 출산율이 낮아짐을 보이고 있으며, 국가별 패널자료

분석에서는 청년층 고용률이 높아지면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앞

절의 통계분석에서 지난 20여년간 비정규직이 증가하여 양질의 일자리는 상대적으

로 줄어든 점을 확인하였고, 우리나라 청년 고용률이 최근 높아지고는 있으나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점을 확인하였다. 이를 종합해 볼 때 고용 측

면의 어려움이 초저출산과 연관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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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양육 불안] 자녀에 대한 지원 의무감이 강할수록, 결혼의향이 낮고 희망자녀수
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양육에 대한 부담감이 저출산으로 이어지
고 있음을 의미한다. 같은 한국갤럽 서베이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자녀에 대한

금전적 지원의무를 크게 느낄수록 결혼의향이 낮게 나타나며, 이러한 결과는 회귀

식Probit으로 분석해도 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난다. 기혼 또는 결혼의향이 있는

미혼 1,472명을 대상으로 회귀식OLS을 추정한 결과에서도 자녀지원의무를 크게 느낄

수록 희망자녀수가 적어지는 결과가 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자녀에 대한 금전적 지원의무감이 강할수록 결혼의향↓  회귀분석 결과도 유사

[그림 4.16]  자녀지원 의무감 정도에 따른 결혼의향1)2)3)4) [표 4.13] 회귀분석Probit/OLS 결과1)2)3)

　 (1) (2)

결혼의향
(Probit)

희망자녀수 
(OLS)

연령
-0.014*** -0.030***

(0.004) (0.007)

부모의 금전적 
지원의무(1~5)

-0.042*** -0.043***

(0.012) (0.014)

자녀 필요성(0/1)
0.399*** 0.867***

(0.018) (0.038)
여타통제변수 O O
 N 1,000 1,472

주: 1) ‘장래에 결혼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중
   2) ‘자녀를 키우는 데 따른 부모의 금전적인 지원 의무

는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
답 5점 척도(고등학교 졸업때까지(1점), 대학 졸업 때
까지(2점), 취업때까지(3점), 혼인 때까지(4점), 혼인 
후에도 지원(예:자가주택 마련시까지)(5점))를 3그룹으
로 분류

  3) 미혼자 1천명 대상
  4) 막대바는 95% 신뢰구간

 주: 1) 계수는 델타기법Delta Method에 따른 평균한계효과Average 

marginal effects를 의미. 괄호안은 클러스터 표준편차(연
령, 성별 수준)을 의미, *** p<0.01, ** p<0.05, * 
p<0.1

    2) 여타통제변수는 성, 교육수준, 소득, 주거비 처치 등
    3) 희망자녀수는 기혼 또는 결혼의향 있는 미혼자 대상 

설문결과 이용, 출산의향이 없는 경우는 희망자녀수 
=0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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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당사자에게 직접 미혼, 무자녀인 사유를 설문34)한 결과] ’결혼하고 싶지만 상황
이 여의치 않아서(취업, 생활안정, 집마련 문제 등)‘, ’양육비용이 부담되어서‘를 가장 
많이 꼽아, 이 역시 고용‧주거‧양육 불안이 저출산의 원인임을 시사하였다. 

•본인이 결혼을 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에 대한 응답으로(미혼자 1천명 대상) ’

결혼을 하고 싶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취업, 생활안정, 집 마련 문제 등)‘라고

응답한 비중이 35.7%,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싱글 생활을 선호)‘라고 응답

한 비중이 26.4% 순으로 높게 나타나 결혼의향에 있어 경제적 요인이 가장 큰 영

향을 미치며 다음으로 결혼에 대한 인식변화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35).

한편 성별로 나누어 보면 이질성이 컸는데, 남자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라는 응

답이 43.6%로 1위로 꼽혔으며 2위로 ’결혼을 하고 싶지만 결혼상대를 만나지 못해

서‘라는 응답이 18.9%였다. 반면 여자는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싱글 생활

을 선호)‘라는 응답이 1위로 36.7%였으며 2위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라는 응답

이 26.9%였다.

•본인이나 주변 경험에 비추어 아이 갖는 것을 늦추거나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에

관해서는(전체 2천명 대상) ’아이 양육 및 교육비용이 부담돼서‘라는 응답이 44.0%

로 가장 많았다.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로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란 응답이 35.7%

출산 지연 또는 포기에 대한 주된 이유로 양육 및 
교육비 부담을 택한 응답자 비중이 44%

[그림 4.17] 결혼을 하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1)2) [그림 4.18] 출산을 망설이거나 늦추거나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1)2)  

주: 1) 선택지 순서 무작위화
   2) 미혼자 1천명 대상

주: 1) 선택지 순서 무작위화
   2) 기혼자 포함 2천명 대상(미혼자, 기혼자 모두 1위 응

답이 ‘아이 양육 및 교육비용...’임

34)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와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 시 응답후보의 배열순서에 응답이 
영향받지order effect 않도록 응답후보 순서를 변경rotation하는 방식으로 설계하였다.

35)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해야한다’고 생각
하는 청년(19-34세)의 비중은 2012년 56.5%에서 2022년 36.4%로 하락하였다. 여성가족패널조사에 따르면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에 동의하는 여성(19-39세)의 비중은 2012년 75.5%에서 2020년 40.7%로 하락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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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단위 분석: 미시분석과 일관된 결과 도출(인구밀도⊖, 주택전세가⊖, 실업률⊖)

35. 경성 자료Hard data인 16개 시도별 패널자료(2005-2021)를 구축하여 시행한 분석
에서도 경쟁압력과 주거·고용 불안 등이 저출산을 유발한다는 앞서의 설문 자료Soft 

data분석과 부합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시도별 합계출산율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

세종시의 합계출산율은 1.12명인 반면 가장 낮은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0.59명에

불과하여 시도별 편차가 크다. 회귀분석에 앞서 주요 변수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인

구밀도가 높은 지역에 사는 청년들의 경쟁압력 체감도가 더 높은 경향이 나타났는

데, 회귀분석 결과 실제로 높은 인구밀도는 유의하게 경쟁압력 체감도를 높이는 것

으로 추정되었다(그림 4.20 및 각주). 또한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주택가격(전세가격)

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시도별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패널모형 분석결과에서도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실

질전세가격지수가 높을수록, 실업률이 높을수록 합계출산율이 낮아지는 관계가 유

의하게 나타났다.

시도별 합계출산율의 편차가 큼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 사는 청년에게서 경쟁압력 
체감도가 높게 나타남

 [그림 4.19] 시도별 합계출산율(2022년)
[그림 4.20] 시도별 인구밀도와 
경쟁압력 체감도 간 관계1)2)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주: 1) 응답자의 거주 시도별로 경쟁압력 체감도Compete의 평
균치를 나타냄. Ln_Density와의 상관계수= +0.65

   2) OLS 추정 결과, 거주지역의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경
쟁압력 체감도가 높음.

      Compete = 0.44×Ln_Density*** + 0.004×Female
      –0.04×Age** + 0.21×Edu** + 0.05×Income + 14.9. 

R2=0.05. N=2,000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한국갤럽 설문조사 자체분석



Ⅲ. 중장기 심층연구

85

인구밀도 높을수록 출산율 낮음 주택가격(아파트전세가격)이 높을수록 출산율 낮음

[그림 4.21] 시도별 인구밀도와 합계출산율 간 관계1) [그림 4.22]  시도별 주택가격과 합계출산율 간 관계1)

  주: 1) X축은 로그취한 인구밀도(명/㎢), Y축은 합계출산율
(‘22년). 상관계수= -0.69

자료:통계청 ｢인구동향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계획
현황｣

 주: 1) X축은 로그취한 아파트전세 실거래 중위가격
(‘22.12), Y축은 합계출산율(’22년). 상관계수= -0.65

자료:통계청 ｢인구동향조사｣;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청보
시스템

패널모형 분석 결과도 유사

  [표 4.14] 패널모형 분석결과1)2)3)4)5) (종속변수: 시도별 합계출산율)

　 (1) (2)

고정효과 모형FE 확률효과 모형RE

인구밀도
-24.107** -35.683***

(10.478) (3.953)

실질전세가격
지수

-0.807*** -0.548***

(0.188) (0.172)

실업률
-0.037*** -0.098***

(0.011) (0.013)

여타
통제변수

O O

 N 256 256

 R-sq 0.87 0.78

주: 1) ( )는 강건표준편차. *** p<0.01, ** p<0.05, * p<0.1.
   2) 설명변수는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시차를 고려하여 t-2년도의 수치를 이용
   3) 여타 통제변수로는 선행 연구를 따라 1인당 개인소득증가율, 실질매매가격지수, 여성초혼연령, 여성고용률, 30~34세 

인구비중, 보육기관수, 사설학원수, 비정규직비중 등을 포함
   4) Hausman 검정 결과 고정효과모형을 선호
   5) 2005-2021년 연도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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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책대응 논의를 위한 OECD 국가 패널자료 분석36)

OECD 국가별 출산율 변동 요인 추정 결과: 개인‧시도 단위 분석과 부합

36. 한국의 이례적인 초저출산 현상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논의하고자 주요 국가와
의 비교분석 및 정책 시나리오 분석을 시행하였다. 한국을 포함한 OECD 35개국36)

의 패널 분석을 통해 ① OECD 회원국들의 출산율 변화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분석하고, ② 각 변동요인이 OECD 34개국 평균(분석에 사용된 35개국 중

한국 제외) 수준으로 조정된다는 정책 시나리오를 통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얼마

나 상승할 수 있는지 추정한다.

37. 국가별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동요인은 선행연구37) 결과에 기반하여 
① 경제적 요인 ② 사회·문화적 요인 ③ 정책·제도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기존의 선행

연구들은 저출산 현상에 대해 개별 요인에 집중하였으나, 본 분석에서는 주요 요인

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38. 아래의 패널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 FE으로 출산율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2000-2021년 OECD 35개국의 연도별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        

종속변수  는 년도, 국가 의 합계출산율을 의미한다.   는 국가 의   년도의
설명변수 벡터를 의미하는데, 설명변수의 변화가 임신-출산으로 이어지기까지 약 2년의
시차가 소요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각 설명변수는 표준화한 변수를 사용하여 영향력
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38). 와 는 각각 국가 고정효과와 연도 고정효과를
의미한다.

36) 본 절은 성원‧정종우(forthcoming)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였다. OECD 총 38개국 중 자료에 제약이 있는 코
스타리카와 에스토니아, 그리고 평균치에서 크게 벗어난 이스라엘을 제외한 35개국 자료를 이용하였다.

37) 경제적 요인 관련하여 Adsera(2004), 박진백·이재희(2016), 이재희·박진백(2020), 사회·문화적 요인 관련하
여 Mishra and Smyth(2010), 홍성희(2021), 류아현·김교성(2022), 정책적 요인 관련하여 김현숙·정진화
(2019), 한승주·최충(2019), 최윤희·원숙연(2020) 등의 연구들이 있다. 

38) 원자료 변수를  라고 할 때 실제 분석에 사용되는 설명변수   

  
 이다(, 는 각각  의 평균, 

표준편차).

[표 5.1] 국가별 분석 이용 데이터
분류 이용 자료

경제적 요인
• 경제적 상황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 청년층(15-39세) 고용률
• 비용 관련 변수: 실질 주택가격(OECD DB 데이터)

• 경기여건 변수: GDP 성장률

사회·문화적 요인
• 인구 밀집 수준: 도시인구집중도(인구밀도×도시에 거주하는 인구 비중)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도: 남성대비 여성 고용률
• 결혼·출산 문화 차이: 혼외 출생아 비중

정책·제도 요인
• 정부지원 관련 변수: GDP대비 가족 관련 정부지출 비중
• 제도 여건과 이의 실질적 활용도: 육아휴직 실이용기간(법정 육아휴직 가능기간×신생아1명

당이용률; OECD DB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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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추정 결과, 이론 및 앞장의 개인·시도 단위 분석과 일관된 결과가 도출되었다(인
구집중도⊖, 주택가격⊖, 고용률⊕).
• (경제적 요인) 청년층 고용률이 높고, 실질 주택가격이 낮을수록,

• (사회·문화적 요인) 도시 인구집중도가 낮고, 혼인외 출생아 비중이 높을수록,

• (정책·제도 요인) GDP대비 가족 관련 정부지출 비중이 높고, 육아휴직 실이용

기간이 증가할수록 출산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5.2] 국가 수준 패널 회귀 모형 추정 결과1)2)3)

[1] [2] [3] [4] [5] [6] [7]

종속변수 = 합계출산율
FE 모형
기준결과

baseline

경제적 
요인

사회‧문화 
요인

정책‧제도 
요인

개체간 
효과 모형

Between Effect

확률효과
모형

Random Effect

연도항
제외한
FE모형

청년층 고용률(15-39세) 0.113*** 0.114*** 0.110** 0.104*** 0.082***
(0.014) (0.013) (0.043) (0.012) (0.014)

실질 주택가격4) -0.042*** -0.045*** 0.009 -0.040*** -0.045***
 (Real house price, OECD)  (0.007) (0.007) (0.063) (0.007) (0.006)

GDP 성장률 0.009 0.004 0.159* 0.005 -0.002

(0.006) (0.006) (0.078) (0.006) (0.005)

도시 인구 집중도 -0.228*** -0.147** -0.059* -0.075*** -0.219***
 (인구밀도×도시에 거주하는 
인구 비중)

(0.064) (0.069) (0.032) (0.024) (0.070)

여성고용률/남성고용률 -0.023 -0.020 -0.177*** -0.075*** -0.044**
 (25-54세 기준) (0.018) (0.019) (0.042) (0.015) (0.020)

혼외 출생아 비중 0.104*** 0.053** 0.141*** 0.097*** 0.082***
 (혼인외 출생아 /출생아, %) (0.024) (0.025) (0.036) (0.018) (0.026)

가족 관련 정부지출 비중 0.058*** 0.054** 0.074* 0.045*** 0.052***
(가족·육아수당, 
육아휴직급여,  

 보육지원 관련 공공지출)

(0.014) (0.022) (0.041) (0.013) (0.015)

육아휴직 실이용기간 0.051** 0.054*** -0.039 -0.005 0.009
 (법정 육아휴직 가능기간
×신생아1명당이용률)

(0.026) (0.014) (0.029) (0.018) (0.028)

상수항 1.536*** 1.510*** 1.592*** 1.632*** 1.630*** 1.530*** 1.631***
(0.034) (0.023) (0.024) (0.023) (0.030) (0.039) (0.027)

연도 고정효과 Yes Yes Yes Yes No Yes No

 N 625 625 625 625 625 625 625

 R-sq 0.383 0.335 0.242 0.286 0.683 0.491 0.164

주: 1) ( ) 내는 표준오차.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2) Hausman 검정 결과, 확률효과RE 모형의 추정량은 일치추정량이 아니며, 고정효과FE 모형을 선호
   3) 패널 시계열의 정상성stationarity에 관한 단위근 검정 결과, 합계출산율 계열은 비정상성을 보이지만, FE 모형의 잔차

항 시계열은 정상적stationary인 것으로 나타나 변수 간 공적분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4) 한국의 주택가격 자료를 OECD DB상의 주택가격 대신, 국민은행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로 대체하고 동 분석

을 실시하더라도 계수의 부호, 유의성, 크기는 크게 달라지지 않음
자료: OECD Statistics, World Bank DataBank, 자체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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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별 출산율 변화 분석

40. 우리나라의 출산 여건(회귀식 설명변수)은 대부분 OECD 34개국 평균 대비 크게 열악하다.
한국의 주요 출산율 변동 요인들은 OECD 평균 수준과 차이를 보임

 [그림 5.1] 한국과 OECD 평균(한국 제외, 분석에 사용된 34개국 평균)의 추이(2000-2019)

경제적 요인

청년층 고용률 실질 주택가격 GDP 성장률

  주: 15-39세 취업자 수/ 15-39세 인구
자료: OECD Statistics, 저자 시산

  주: The ratio of the nominal house 
price index to the consumers’ 
expenditure deflator in each 
country from the OECD national 
accounts DB (2015=100)

자료: OECD Statistics

자료: OECD Statistics

사회·문화적 요인

도시인구집중도 남성 대비 여성 고용률 혼외 출산 비중

  주: 도시 인구집중도 = 인구 밀도 
(1km2당 인구) X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 비중 (World Bank 및 UN)

자료: World Bank, 저자 시산

  주: 25-54세 기준 고용률
자료: World Bank, 저자 시산

  주: 혼외출생아 수/ 총 출생아 수. 모
의 법적 혼인신고 여부 기준

자료: OECD Statistics

정책·제도 요인

가족 관련 정부지출(GDP대비) 육아휴직 실이용기간

  주: GDP 대비 정부의 가족 관련 
현금·현물 지출Family benefits public spending. 
가족·육아수당, 육아휴직급여, 보육 
지원 관련 지출 등

자료: OECD Family DB

  주: 우리나라 법정 육아휴직 가능기간
은 52주(‘19년 기준, OECD 34개국  
평균: 69주), 신생아당 이용률은 
19.8%(OECD 34개국 평균: 88.4%)

자료: OECD Family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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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우리나라의 출산 여건(회귀식 설명변수)이 모두 OECD 34개국 평균 수준으로 개
선될 경우(단, 실질주택가격의 경우 2015년 수준으로 회귀한다고 가정) 합계출산율
이 0.85 만큼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3). 이는 각종 여건이 개선된다

면 2022년 현재 0.78에 불과한 우리나라 출산율이 산술적으로는 OECD 평균 수준으

로 상승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동 시나리오에는 도시인구집중도(+0.41),

혼외출산비중(+0.16) 등 단기간에 변화되기 어려운 변수에 의한 효과가 포함되어 있

으므로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정책‧제도 여건과 경제‧사회‧문화 여건이 개선된다면 출산율도 높아질 수 있음 

 [표 5.3] 정책 시나리오 분석

Scenario #1  [출산율 변화]

한국의 가족 관련 정부지출(1.4%)이 OECD 34개국 평균 수준(2.2%)으로 증가 0.055

Scenario #2
한국의 육아휴직 실이용기간(10.3주)이 OECD 34개국 평균(61.4주)으로 증가
           (법정 가능기간 52주×이용률 19.8%)      (69.4주×88.4%)

0.096

Scenario #3 

한국의 청년층 고용률(15-39세, 58.0%)이 OECD 34개국 평균 수준(66.6%)으로 증가 0.119

Scenario #4
한국의 도시인구집중도(431.9)가 OECD 34개국 평균 수준(95.3)으로 하락
     (인구밀도 530.4 ×도시인구비중 81.4%)         (122.6 × 77.7%)

0.414

Scenario #5

한국의 혼외출산비중(2.3%)이 OECD 34개국 평균 수준(43%)으로 상승 0.159

Scenario #6

한국의 실질주택가격지수(104)가 2015년 수준(100)으로 하락 0.002

  합    계

Scenario #1-6이 모두 달성되는 경우 0.845

   주: 1) (  ) 내는 2019년 기준 우리나라 및 OECD 수치(본 모형은 설명변수 변화시 2년 후의 출산율에 영향을 미침)
      2) 출산율 변화는 ‘기준모형 추정계수 x (표준화된 OECD 평균 값-한국 값)’으로 산출

• 우리나라 GDP대비 가족 관련 정부지출 규모(1.4%)를 OECD 34개국 평균 수준
(2.2%)으로 높이는 경우 합계출산율은 0.055명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cenario #1). 

• 육아휴직 실 이용기간이 OECD 34개국 평균 수준으로 늘어난다면 우리나라 출산
율은 약 0.096명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cenario #2). 

• 청년층 고용률(58.0%)이 OECD 34개국 평균수준(66.6%)까지 높아진다면 한국의 
출산율은 0.12명 상승할 수 있다(Scenario #3). 청년층 고용률이 OECD 34개국 평
균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술적으로 약 78만명의 청년이 추가적으로 취업해
야 하는 것으로 시산된다. 쉬운 과제는 아니지만39) 청년 구직자의 눈높이에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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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질 수 있도록 성장동력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 우리나라 도시 인구 집중도(431.9)가 OECD 34개국 평균 수준(95.3)으로 낮아진다
면 출산율이 0.41명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Scenario #4). 우리나라 인구밀
도는 제곱킬로미터당 530명으로 여타 OECD 회원국들의 평균치(123명)에 비해 4
배 이상 매우 높으며,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 비중 역시 81%로 여타국 대비 높아
도시 인구 집중도가 매우 높다. 인구밀도 자체를 낮추는 것은 쉽지 않지만, 특정
도시에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은 정책 여하에 따라 일정부분 완화 가능할 것이다.
본 결과는 특정 지역에 대한 인구 집중 현상을 완화하면 출산율에 긍정적인 효과
가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

• 혼인외 출생아 비중(2.3%)이 OECD 34개국 평균 수준(43.0%)으로 상승하는 경우, 
추정결과는 출산율이 0.16명 상승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Scenario #5). 많은 유럽
국가에서 혼인외 출생아 비중이 상승하면서 출산율도 동시에 상승하는 경험을 하
였는데, 이것이 추정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유럽국가들의 경우 비혼 동거
문화가 보편화되고 혼인외 출생아에 대해서도 차별 없는 지원을 제공하면서, 혼
인외 출생아 비중이 매우 높다. 2019년 기준 OECD 34개국 평균 43%이며 프랑스
는 61%, 아이슬란드는 69.4%에 이른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결혼을 하지 않더라
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청년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19-34세 청년
의 비혼출산 동의 비중: 2012년 29.8%, 2022년 39.6%; 통계청). 또한 우리나라에서
도 혼인외 출생아 비중이 미약하게나마 상승 중이다(21년 2.9%→22년 3.9%). 이러
한 여건 변화에 맞추어 지원체계를 정비해 가야겠다.

• 2019년 한국의 실질 주택 가격(OECD DB 기준 104)이 2015년 수준(100)으로 안
정화된다면 출산율이 0.002 상승할 수 있다(Scenario #6). 2015년 이후 2019년까
지 한국의 실질주택가격 상승폭은 OECD DB 자료 기준으로는 여타 OECD 회원
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40).

39) 2019년 5월 기준 한국의 청년층 인구는 약 907만명(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으로 조사되었다. 

40) 한국의 주택가격 자료를 OECD DB 상의 주택가격 대신, 국민은행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이용하여 
회귀식을 재추정하고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는 경우(2019년 102.6이 2015년 100으로 하락)에도 출산율은 
약 0.001 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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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책대응

구조정책: 고용·주거 불안과 경쟁압력을 낮추려면 ‘구조정책’이 절실

구조정책과 함께 저출산 대응 예산을 늘리고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표 6.1] 저출산 완화를 위한 정책 제언과 예상 효과1)

구조정책
가족 지원 예산

대폭 확대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환경 조성
아이 중심의
지원 체계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주택가격 하향 안정
 (가계부채 안정화)
▪수도권 집중 완화
▪교육과정에서의 경쟁압력

완화

⇨청년층(15-39세) 고용률
(58.0%)이 OECD 34개국 평
균 수준(66.6%)으로 높아
질 경우1): 출산율 +0.12

⇨주택가격하향 안정화(-4%) 
시1): 출산율 +0.002

▪OECD 34개국 평균(2.2%)에 
크게 못 미치는 GDP대비 
가족 관련 지원예산을 확대
(한국 19년 1.37%, 20년 
1.55%) 

⇨GDP대비 가족 관련 지원예
산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일 경우1): 출산율 +0.06

〮〮▪OECD 최하위권의
  육아휴직이용률 등을 제고

 

〮⇨육아휴직 실이용기간(법정가
능기간 52주x이용률 
19.8%)을 OECD 34개국 평균 
수준 (69.4주 x 88.4%)으로 
높일 경우1): 출산율 +0.10

▪부모 및 법률혼 중심의 정
상가정 위주의 지원 체계

 →아이중심의 지원 체계로 
전환

 예) 신생아특공 :혼인 여부
와 관계없이 2년 이내 임
신·출산했던 사실을 증명
하면 자격부여

▪다양한 가정형태에 대한 
제도적 수용성 제고

  주: 1) OECD 35개국 패널 고정효과모형에 근거한 시산치이며, 통계는 2019년 기준임(상세 내용은 5장 참조)

42.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그에 따른 경쟁압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고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여야 한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 경제안보 부각 및 문화 산업 재발견, 기후위기 및 탈탄소 전환,

초고령사회 진입 등의 변화에 대응한 신성장 산업을 발굴 육성하고(조태형

forthcoming),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충하여 경제 전반의 성장잠재력과 고용창

출력을 높여가야 한다. 또한 무엇보다 중소기업 일자리 등 2차 노동시장의 근무 여

건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데, 우리나라 일자리의 90%는 중소기업에서 창출되고 있

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근무 청년의 일과 삶의 균형, 주거 안정 등을 위한 지원을

확충해야 하며, R&D 투자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임금 지급여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완화해야 한다.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는 생산물 시장에서의 독점 구조,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 간 교섭력 격차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장

근호 2018; 전병유 외, 2018). 따라서 공정거래관행을 확립하는 한편 1차 노동시장의

폐쇄성과 경직성을 완화하고 2차 노동시장의 처우수준을 높여가는 ’구조정책‘이 필

요하다.

43. 경쟁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는 한편 ’기회 다원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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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opportunity pluralism‘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수도권 집중은 인구밀도를 높여 경쟁압

력과 주택가격 상승압력을 유발하므로 완화해야 한다. 가령 거점도시 육성 등을 통

해 지방의 인력과 자원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정민수 외

2023). 또한 우리 사회가 ’기회 다원주의 모델41)‘로 나아감으로써 경쟁압력을 낮출 필

요가 있다. 김승연·박민진(2021)은 현재 우리 사회는 특정 나이에 특정 관문을 통과

한 사람만 안정적인 인생 경로를 가질 수 있는 ’단일 기회구조 모델‘이라고 지적하였

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청년기의 첫 노동시장 진입이 생애 소득과 고용 지위를 결정

하여 그 한 번의 기회에서 성공하기 위해 경쟁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노동

시장의 유연성과 이동성을 높이고 평생교육과 직무교육을 통해 소득과 고용 지위의

이동 기회가 여러 번 주어지는 구조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교육 역시 획일적인 입

시교육을 지양하고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여나가야 경쟁압력을 낮출 수 있다.

44. 주택가격 역시 모든 분석에서 출산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난 만큼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 일관성 있는 정책을 통해 주택가격을 안정화하

고 이와 긴밀히 연관된 가계부채 문제의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일

관된 주택 공급 및 수요조절 정책을 펼치는 한편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완화적 통화

정책이 과도한 주택가격 상승기대 및 위험자산 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안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거시건전성정책 측면에서는 가계부문 경기대응완

충자본 적립, 전세대출 보증한도 조정, 기업대출 유동화 지원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취급유인을 조정하고 DSR 예외대상 축소, LTV 수준별 차등금리 적용, 일

시 상환 방식에 대한 가산금리 적용 등을 통해 대출수요를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이경태·강환구 2023). 한편 청년층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다만 대규모의 전세자금 및 대출 지원 방식은 주택(전세)가

격을 높이는 역효과가 있을 수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양육 불안 완화 방안: 

정부 지원 확대,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환경 조성, 아이 중심 지원체계로의 전환

45.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인 GDP 대비 가족 관련 정부지출을 늘려가야 한다(그림
6.1). 시나리오 분석 결과(5장)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족 관련 정부지출42)(2019년,

GDP의 1.37%)을 OECD 34개국 평균 수준(2.2%)으로 높인다면 합계출산율이 0.055 높

아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위항목인 육아휴직 관련 재정지출은 GDP 대비

0.07%로 OECD 평균인 0.36%의 1/5에도 미치지 못한다(그림 6.2). 주거, 실업 지원 등

도 포함하는 더 넓은 항목인 공공사회복지지출의 GDP 대비 비중을 보더라도 우리나

41) Fishkin(2014)이 제안한 모델로 생애주기의 어떤 시점에서든 다양한 관문에서 다양한 삶의 경로를 추구할 수 
있는 기회구조opportunity structure를 의미한다. 

42) 가족(육아)수당, 육아휴직 급여, 보육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정부지출Family benefits public s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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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2019년 현재 12.3%로 OECD 38개국 평균(20.1%)에 크게 못 미친다. 한편 저출산

정책 전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육아 및 가족을 직접적으로 타겟팅하는 정

책을 중심으로 저출산 예산을 재편성·지원하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가족 관련 정부지출 비중은 
OECD 평균에 비해 매우 낮음

  육아휴직 관련 정부지출은
  OECD 평균 수준의 20%에도 미치지 못함

 [그림 6.1] GDP 대비 가족 관련 정부지출 비중1)  [그림 6.2] GDP 대비 육아휴직 관련 정부지출 비중1)

  주: 1) 2019년 기준
자료: OECD

  주: 1) 2019년 기준, 미국 및 멕시코 제외
자료: OECD 

46.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존재하나 ’실질적으로는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여야 하며 특히 남성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사용률을 제고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2020년 기준 52주43)로 OECD 평균 수준(여성

기준 65.4주)에 비해 크게 짧지는 않다(그림6.3). 그에 반해 실제 육아휴직 사용률44)은

2020년 기준 출생아 100명당 여성 48.0명, 남성 14.1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을

기록하여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6.4). 특히 우리나

라의 경우 남성의 법정 육아휴직 기간이 여성과 동일하게 52주로 일본과 더불어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실제 육아휴직 사용률은 여성의 절반

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일본의 경우 지난 3월 육아휴직 사용률을

2025년까지 50%, 2030년까지 85%로 끌어올리는 계획을 발표 및 시행하고 있다45)46).

이를 위해 지난 4월부터는 근로자 1,000명 이상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남성직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으며 현재 공개 의무 대상 기업을 300명 이상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43) 2024년부터는 현행 52주(1년)에서 최장 78주(1년 6개월)로 연장(맞돌봄 3개월 이상시 연장 가능)된다. 
44) 출생아 100명당 유급 육아휴직 사용자 수를 의미하며, 분할 사용 시 중복으로 집계된다.

45)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고 향후 3년간은 저출산 집중 대응기간으로 
설정하고 아동·육아 지원 가속화 플랜Acceleration Plan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정책으로는 1) 아동수당 확
충 등 경제적 지원 강화, 2) 모든 육아 세대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확충, 3) 맞벌이·공동육아 추진(일하는 
방식 개혁), 4) 어린이·육아 친화적인 사회 구축을 위한 의식 개혁이 있다(이형근 2023). 

46) 2021년 기준 일본의 남성 근로자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은 약 14% 수준이며, OECD 기준으로는 출생아 
100명당 8.4명이다. 다만 동 수치는 사기업 근로자만 고려함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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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OECD 평균에 근접   실제 육아휴직 사용률은 OECD 최하위권

[그림 6.3] OECD 국가의 법정 육아휴직 기간1) [그림 6.4] OECD 국가의 유급 육아휴직 사용률1)2)

  주: 1) 2020년 기준, 출산휴가를 제외하고 여성이 사용가
능한 육아휴직 기간

자료: OECD

  주: 1) 한국은 2020년 기준이며 여타 국가는 2016년 이후 기준
     2) 자료가 있는 23개국 평균
자료: OECD

Doepke and Kindermann(2019)은 남성의 육아 참여가 적을수록 출산율이 낮아진다는

이론적 배경 및 실증분석 결과(그림 6.5 등)를 제시하고 있다. 동 저자들의 출산에 관

한 남녀간 협상bargaining 이론에 따르면, 육아 부담이 여성에 편중되면 여성이 출산을

거부하면서(협상 결렬) 저출산으로 이어진다47). 아울러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여야 한다. 2021년 기준 출생연도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300인 이상 대기

업의 경우 여성 76.6%, 남성 6.0%이나 5-49인 기업에서는 여성 54.1%, 남성은 2.3%에

불과하다. 육아휴직의 사용률 제고 및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직장

문화의 전반적 변화도 필요하다.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나 문화 때문에”가 1순위로(31.8%)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가중으로”가 2순위로(25.2%)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2021년 일·가

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5,070개 업체 인사담당자 설문)).

남성의 가사·육아 분담률 낮으면 출산율도 저조   소기업일수록 육아휴직 사용률 낮음

[그림 6.5] 남성의 가사·육아 분담률과 출산율 [그림 6.6] 2021년 출생연도 육아휴직 사용률

자료: Doepke and Kindermann(201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3a)

47) 실제 본고의 한국갤럽 설문조사(2022.9)에서도 남성보다 여성의 유자녀 의향이 낮다. 결혼의향이 있는 미혼자(472
명)와 무자녀인 기혼자(1천명) 총 1,472명의 유자녀 의향 비율을 보면 남성은 71.3%이나 여성은 61.9%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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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급여의 낮은 소득대체율을 높여 가야 한다.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은 44.6%로 기존 소득의 절반도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48). 따라서 육아휴직 사용 시 소득 감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육아

휴직, 특히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

다. 실제로 2022년 ’3+3 부모육아휴직제49)’를 시행하고 첫 3개월에 대해 상한액

및 소득대체율을 각각 200~300만원, 100%로 상향한 후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

이 30.5%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국회예산정책처, 2023a)50).

• 공공 보육서비스 지원 및 돌봄·보육서비스의 시장화marketization를 통해 장기적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career-family compatibility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Doepke

et al.(2023)은 민간 및 공공의 보육서비스가 잘 발달된 선진국에서는 여성의 노동

참여율과 출산율 간의 음(-)의 관계가 약화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실제로 OECD

국가 중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프랑스와 스웨덴은 무상에 가까운 공공 보육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높은 여성고용률과 출산율을 동시에 달성하였다51). 프랑스

와 스웨덴의 출산율은 2021년 기준 각각 1.80명, 1.67명으로 한국의 출산율(0.81명)

에 비해 2배 이상 높다(그림 6.7). 두 국가는 입체적인 가족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올리는데 성공했는데, 특히 국가 차원에서 아동기 전반에 걸쳐 보육 및 교육서비

스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율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모두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

고 있다(그림 6.8). 프랑스의 경우 2.5개월~3세 영아에 대해 가정 기반home-based부터

센터 기반center-based까지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를 지원하며, 비용은 주정부와 지

방정부가 공동으로 지원한다52). 또한 3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유아교육기

관École Maternelle에서 무상교육을 받는다(국회예산정책처 2023b). 스웨덴 역시 3-6세

유아에게 무상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53). 1~2세의 경우 부모의 소득에 따라 비용

일부를 지불하지만 지불액의 상한(2022년 기준 부모 총소득의 3% 또는 1,572크로

나(148 USD)이 있어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이 크지 않다.

48) 제도적으로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하나 상한액이 15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49) 정부는 기존 제도를 2024년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여 시행한다고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의 주요 내용은 1)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 지급, 2) 지급 상한액을 200~450만원으로 상향 조정, 3) 부모
육아휴직제 사용 가능 자녀연령을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50) 해외 주요국의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및 상한액은 다음과 같다(국회예산정책처 2023a 재인용).

    

구분 스웨덴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독일 일본 한국

소득보전 규정 78% 80% 80~100% 67% 67% 80%

상한액 410만원 585만원 774만원 244만원 317만원 150만원

51) 프랑스와 스웨덴의 영유아 보육 및 교육 관련 재정지출은 2019년 기준 GDP 대비 각 1.3%, 1.6%로 한국
(0.9%)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52) 출처: SPLASH-db.eu (2014): Policy: "Family Policies: France" (Information provided by Olivier Thévenon). 
Available at: https://splash-db.eu [2023.10.06]. 한편 고소득 가구의 경우 일부 비용을 지불한다.

53) 출처: SPLASH-db.eu (2014): Policy: "Family Policies: Sweden" (Information provided by Maria Stanfors & Cecilia 
Larsson). Available at: https://splash-db.eu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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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스웨덴은 1.0명 후반대의 출산율을 
안정적으로 유지

프랑스· 스웨덴은 공공보육 및 교육서비스 지원에 
따라 여성고용률도 높음

 [그림 6.7] OECD 주요국 출산율 추이 [그림 6.8] OECD 주요국 여성고용률 비교

자료: OECD 자료: OECD

47. 또한 부모 및 정상가정(법률혼) 중심의 지원체계에서 ‘아이 중심의 지원 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다양한 가정 형태에 대한 제도적 수용성을 높여가야 한다. 많은 유럽

국가에서 혼인 외 출산 비중이 상승하면서 출산율도 상승하였고 국가별 패널분석에

서도 동 비중이 높아지면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온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우리 사회의 가치관도 변하고 있다. 청년 중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증가(2012년 29.8%→2022년 39.6%)하고 있다. 따라서 기

존의 법률혼 가정 중심의 지원체계보다는 아이 중심의 유연한 제도적 지원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차원에서 가정의 형태(비혼출산 등)에 관계없이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중심으로 차별 없이 제도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을 구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부는 최근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2년 이내 임신·출

산한 사실을 증명하면 특공 자격을 부여하는 이른바 ‘신생아 특공’을 발표했는데,

이것이 아이를 중심으로 한 지원제도의 좋은 사례이다.

48. 일관되고 지속적인 저출산 정책을 통해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호주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을 필요가 있다. 호주는 2001년 합계출산율이 1.74명까지

하락하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저출산 대응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호주 정부는 2004년부터 결혼 여부 및 가구 소득에 상관없이 출산하거나 2세 미만

아이를 입양한 여성에게 아동수당으로 3,000호주달러를 지급했으며, 2008년에는

5,000달러로 아동수당을 인상하였다.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힘입어 호주의 출산율은

2008년 2.02명까지 올라 출산율 반등에 성공하는 듯하였다. 하지만 과도한 재정지출

부담으로 논란이 발생하면서 지급액이 점차 축소되다가 2013년에 결국 최종 폐지되

었다(UN World Population Policies 2021). 이후 호주의 출산율은 계속 하락하여,

2022년 기준 1.70명을 보이고 있다. 동 사례는 출산율을 안정적으로 높여가기 위해

서는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긴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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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기 과제: 노동 인력, 연금·재정 등이 소프트랜딩 할 수 있도록

‘적응’하여야 하며, 특히 노인 빈곤을 완화할 필요

49.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단기 시계에서는 ‘적응’이 중요
하다. 노동 인력 측면에서는 여성, 외국인, 고령층의 고용을 확대하는 한편 로봇을

활용하여 노동력 부족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김혜진·정종우 2023). 이동원 외(2023)

는 2032년까지 외국인 인구 비중을 G7 평균수준으로 확대시키는 경우 2023~27년

취업자수가 연평균 8~16만명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였다. 산업구조 측면에서는 신성

장·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의 체질을 개선해 나

가야한다(조태형 forthcoming). 또한 고령화로 인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50. 노인 빈곤 문제는 고령층의 ’자산‘과 ’근로가능여부‘를 입체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targeted 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 자산이 많은 계층은 주택연금 등을 통해 현금흐름을 개선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우리
나라의 가처분소득 기준 상대적 노인빈곤율(66세 이상 인구 중 중위소득 50% 미만

비중)은 2020년 40.4%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그러나 자산을 통해 현금흐름

을 창출할 경우 빈곤율은 일정 부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우리나라 고

령인구의 자산 구성에서 부동산 등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으로 높기

때문이다. 이승희(2023)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고령인구가 가진 자산을 소득화할 경

우 노인빈곤율이 약 7~14%p 낮아진다. 부동산 등의 현재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암묵

적 임대소득만을 소득에 포함하여(자산의 포괄소득화) 노인빈곤율을 계산하면 약

7%p 내외 하락하며, 자산을 판매하여 연금화할 경우의 소득을 포함하여 계산하면 노

인빈곤율은 약 14%p 하락한다54). 따라서 주택연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2022

년 기준 주택연금 가입률은 가입요건을 충족한 가구 수(부부중 1명 55세 이상, 공시

가 9억 이하)의 1.16%에 불과하다. 다양한 옵션을 부여하여 선택의 폭을 넓히고 상속

가능성을 제고하여 주택연금 이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55). 최경진 외(2023)가 추산

한 바에 따르면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잠재수요층(55세 이상 가구의 64.7%가 해당)이

모두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노인빈곤율은 약 13%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6).

54) 자산을 포괄소득화할 경우 2021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이 37.7%→30.6%로 7.1%p 하락하며, 연금화할 
경우 37.7%→23.5%로 14.2%p 하락한다(이승희 2023).

55) 2022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 잠재수요층 2,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에 
따르면, 주택연금을 이용할 의향이 없는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은 요인은 ‘주택가격 변동을 반영하지 않는 
월지급금’(54.4%)이며 다음으로는 ‘상속’(47.2%)이었다. 따라서 이를 감안하여 월지급금 변동 옵션을 부
여하거나,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시 자녀의 주택상속이 좀 더 용이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
다. 또한 비아파트, 비수도권 지역의 가입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최경진 외, 2023). 아울러 관련 지
식 부족, 손실회피(Kwon et al. 2021, Hwang 2024) 등 행태적 속성이 주택연금 이용을 제약하지 않도록 홍보
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56) 잠재수요층이 모두 가입할 경우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이 2022년 기준 34.3%에서 21.4%로 13.0%p 하락하며 
잠재수요층의 50%가 가입할 경우 5.8%p 하락한다(최경진 외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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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고령인구의 자산 구성 중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

자산을 소득화할 경우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상당 
폭 감소

[그림 6.9] 고령가구의 자산 구성 국가 비교1)2) [그림 6.10] 자산 소득화에 따른 노인빈곤율1)

  주: 1) 자료가 있는 7개국과 비교
     2) 한국은 2021년 기준이며 여타 국가는 이용 가능한 

최근 자료 기준
자료: 이승희(2023) 재인용

 주: 1) 포괄소득화는 귀속임대료와 같은 암묵적 임대소득 
등을 포함, 연금화는 순자산을 연금화하여 정기적
으로 수령하는 지급금을 고려. 한국, 독일, 영국은 
2017년, 그 외 나라는 2016년 기준

자료: 이승희(2023) 재인용

• 근로 가능 계층에게는 고령자 고용 촉진, 고용 환경 개선 등을 통해 근로소득을 
늘릴 수 있게 해야 한다. 축적된 인적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고령자가 주된 일

자리에서 오래 일하거나 재채용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현재의 연공서열식 급여체

계에서는 이것이 어려운 만큼 이를 위해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23.1, 고

용노동부)에서 밝힌 대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계속 고용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아울러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등 관련

예산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저소득·저자산 고령계층은 기초연금 강화 등 사회안전망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가령 소득 하위 20~30% 계층에 한하여 선별적으로

기초연금을 인상함으로써 하위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고령화에 따른 시급한 현안인 노인 빈곤 문제는 이질성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접근해야 한다.

[표 6.2]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한 정책 방향

근로 가능 계층
▽

근로소득 증대

고자산 계층
▽

부동자산 유동화

저자산-저소득 계층
▽

사회안전망 강화

고령자 고용촉진
고용환경 개선

주택 연금 활성화 기초연금 강화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하거
나 재채용되도록 유도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계속 
고용, 재채용 제도 필요 

▪고자산-저소득 계층의 현금흐
름  개선 가능

▪다양한 옵션 부여, 주택의 상속 
가능성 제고 등 고려

〮〮▪저소득-저자산 계층에는 기초
연금을 집중 지원

▪기초연금 인상시 소득 하위 
20-30% 계층에 한하여 인상하
는 방안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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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효과 분석: 출산율 제고 및 외국인 인력 활용시 잠재성장률 확충 가능

51. 앞서 논의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출산율을 약 0.2명 만큼 끌어올릴 경우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40년대 평균 0.1%p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시산되었다.
조태형(forthcoming)의 성장회계를 이용하여 앞으로 합계출산율과 국제순이동이 고

위추계(출산율 +0.2명, 국제순이동 +6만명) 시나리오로 현실화되는 경우 잠재성장률

이 중위추계 시나리오 대비 얼마나 높아질지 시산하였다. 고위추계 시나리오로 갈

경우 중위추계에 비해 잠재성장률은 2040년대 약 0.2%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그림 6.11), 이중 출산율 상승(+0.2명)에 따른 효과는 약 0.1%p로 시산되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1.12)의 출산율 시나리오
고위추계 시나리오로 갈 경우 잠재성장률도 일정 
부분 높아질 전망

 [표 6.3] 인구 추계 시나리오별 합계출산율1) [그림 6.11] 고위추계 적용시 잠재성장률 상승폭(주황색)

2022 2030e 2040e 2050e

고위 0.78 1.16 1.39 1.40

중위 0.78 0.96 1.19 1.21

저위 0.78 0.77 0.95 1.02

  주: 1) 고위(저위) 추계 시나리오에는 합계출산율과 국제
순이동 외에 기대수명도 인구를 늘리는(줄이는) 방
향으로 변화한다고 가정

자료: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2021.12)

 자료: 조태형(forthcoming)의 성장회계를 적용하여 자체 시산

맺음말: 정책적 지원과 구조정책 필요

52. 따라서 청년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노동시장 등의 문제점을 개
선하는 ’구조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 문제
를 완화해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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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1 청년의 인식 관련 불평등 통계지표 확인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청년의 인식과 관련하여(4장 참조) 통계지표 등을 
통해 확인해보면 통계상으로도 양호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수준이며, 청년세대 내부의 
불평등도 역시 낮지 않은 수준으로 판단된다. 
  우리 사회 전반의 불평등도를 보면, 2010년대 이후 소득불평등 수준이 하락하고는 
있으나 1990년대 초반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여타 국가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지니계수로 측정, 높을수록 불평등)는 OECD 37개국 중 11위
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순자산 상위 10%의 점유율이 높아지는 등 
자산불평등도 과거보다 대체로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과 비교해 보면, 미국의 
자산불평등도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수준이며 프랑스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청년세대 내의 소득불평등도를 소득5분위 배율로 평가해 보면, 청년세대의 소득 불
평등도는 전체 세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자산 불평등도 역시 20대의 순자산 지
니계수가 40~50대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청년세대 내의 불평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난다. 가족형성에서의 불평등 현상도 관측되는데, 특히 남성의 경우 소득이 낮을수록 
미혼율이 뚜렷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우리나라 소득불평등도는 
OECD국가 중 비교적 높은 수준

최근 하락세이나 1990년대보다는 
높은 수준

자산불평등도 대체로 심화

[그림 1] OECD 국가별 
가처분소득 지니계수1) 

[그림 2] 우리나라 가처분소득 
지니계수2)3) (높을수록 불평등)

[그림 3] 한국의 순자산 중  
상위10%의 점유율 추이4)

청년세대 내의 소득불평등도는 
다른 세대보다 높음

 20대의 자산불평등도도 높음
가족형성에서도 불평등 존재: 
남성은 소득 낮을수록 미혼율↑

[그림 4] 연령대별소득5분위 배율5) [그림 5] 연령대별 순자산 지니계수6) [그림 6] 소득분위별 미혼율7)

주: 1) 해당 국가 제공 최신년도 가처분소득 기준(자료: OECD (2023), Income inequality, Accessed on 27 November 2023) 

   2) ｢가계동향조사｣는 2006년 전까지 가구원수 2인 이상의 도시가구를 모집단으로 한 수치만 이용가능
   3) ｢가계금융복지조사｣ 지니계수는 2011년부터 이용가능하며 2016년부터는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보완하여 작성
   4) World Inequality Database(WID) 자료 기준
   5) 2021년 기준 상위 20%의 소득÷하위 20%의 소득. 가구주의 연령대 기준.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이용 분석
   6)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이용 분석 결과. 가구주 연령대 기준
   7) ｢한국노동패널조사｣ 23차연도 (2020) 원자료 이용 자체분석 결과. 소득은 세후 총 연간 근로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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